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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1970년대까지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 왔고, 이것은 결국 어업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 주요 국제기구들은 어업

자원에 대한 과도한 개발이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99 1년 3월에 개최된 제19차 FAO(국제식량농

업기구) 수산위원회(COFI)에서는 책임있는 수산업(responsible fisheries)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1992년 5월에는 칸쿤선언을 통해

FAO가 주축이 되어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을 작성토록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FAO에서는 수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1995년 10월 제28차 총회

에서 마침내 이 규범을 채택하게 되었다.

한편 이 규범의 이행을 위해 1999년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어

획능력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했는데 동 지침서에 의하면 각국

은 2000년까지 어획능력의 평가를 위한 예비분석을 하고 2002년까지 국

가행동계획수립을 완료하며 2005년까지는 행동계획의 이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이행결과를 매 2년마다 FAO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책임있는 수산업 규

범과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FAO에

제출해야 할 어획능력평가 예비분석결과와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000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분

석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어획강도 평가절차와 방법 및

평가결과가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2년까지 제출하도

록 되어 있는 국별행동계획에는 FAO가 권장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 어획능력 평가결과와 함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

행 어업관리 방안과 성과, 그리고 금후의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관리를 해 왔으

나 국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수

립과 이행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신영태 부연구위원이 제1∼4장 및 제6장, 제7장을

집필하였고, 이형기 연구원이 제5장을 집필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님

을 밝혀 둔다.

2000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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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 1장 서 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수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과잉투자

－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1970년대까지 수산

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음.

－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투자확대는 어업자원의 고갈과 남획을

초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채택

－ 199 1년 제23차 FAO(국제식량농업기구) COFI(수산위원회)에서는

책임있는 수산업(Responsible Fisheries)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

입

－ 1992년 칸쿤선언을 통해 FAO가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을 작성

토록 촉구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수립 지침서 채택

－ COFI 제23차 회의에서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제2조 d항에 의

거, 채택

－ 동 지침서에서는 연도별 추진계획과 함께 작성시 고려사항을 수록

연구목적

－ 이상과 같은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FAO에 제출

해야 할 주요 내용 제시

－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서 제공



2

2. 연구의범위와방법

수산업 규범의 제7조(어업관리)에 한정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로부

터의 의견청취

제 2장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의 주요내용

1. 어업관리와관련한규범

－ 전문：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규범의 추진경과

－ 제1조：규범의 성격 및 적용범위, － 제2조：규범의 목적

－ 제3조：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 제4조：이행, 감시 및 갱신

－ 제5조：개발도상국의 특별 요구사항

－ 제6조：일반원칙 － 제7조：어업관리

－ 제8조：조업활동 － 제9조：양식업 개발

－ 제10조：수산업의 연안역관리에의 통합

－ 제11조：어획후 처리 및 교역 － 제12조：수산연구

2. 어업관리와관련한기술적지침(규범제7조의어업관리관련사항)

－ 어업관리의 필요성

－ 어업관리의 추진

－ 생물학적·환경적 개념과 제한

－ 기술적 고려

－ 사회경제적 특성

－ 제도적 개념과 특성

－ 어업관리의 과정과 기간

－ 관련자료와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

－ 관리수단과 접근 등

ii



요 약 3

제 3장 우리나라의 주요 어업별 어획능력

1. 어획능력과어획노력

어획능력

－ 능력(capacity)：정상적인 조업조건하에서 한 생산단위로부터 획

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대 생산수준(미연방준비은행 및 조사국)

－ 어획능력(fishing capacity)：주어진 자원량이나 어류의 연령구성

및 현재 기술수준에서 어선을 완전히 사용하여 일정 기간에 생

산할 수 있는 최대생산량(FAO 수산위원회)

어획노력(량)

－ 생물학적 개념：어업자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

－ 경제학적 개념：어업부문에 있어 전통적인 생산요소(자연, 노동,

자본)의 하나이거나 어류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투입재

－ 어획노력의 구분

명목적 어획노력(nominal fishing effort)：금액 또는 물리적 단

위로 계량화 된, 어업에 투하된 자원의 양

유효어획노력(effective fishing effort)：통상 어업에 의해 추출

된 어류의 자원량으로 측정되는 어획사망률로서 평균자원량

에 대한 비율로 표시

2. 주요어업별어획노력

척당 1일 인(양)망횟수

－ 대형기저 외끌이(8.3회), 기선권현망(8.1회), 서남구 기저(5.8회),

대형기저 쌍끌이(5.4회) 등의 순서

어업별 적정 어획강도

－ 수산진흥원에서 Fox의 잉여생산량 모형을 이용하여 2/3Fmsy를

하한선으로, Fmsy를 상한선으로 추정

－ 업종별 적정 어획강도는 현재 어선세력의 70∼80% 수준

i ii



4

제 4장 현행 어업관리정책의 실태와 평가

1. 현행어업관리정책

어업허가제도：어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사전에 제한

－ 허가정수(목표치)와 허가건수(현재건수)로 구분

－ 근해어업 13개 업종, 연안어업 4개 업종에 허가정수 설정

어구 및 어선규제：어획량구성과 어체의 크기에 영향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제6조 및 제23조에서 어구규제

－ 어선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총 선복량(어선톤수 상한선)을 설정

금어기 및 금어구 설정：생물학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효과

－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9조에서 규제

체장, 성별 및 어장제한

－ 체장제한：참돔, 명태 등 24개 어종에 대해 설정

－ 성별 제한(암컷 포획금지)：대게 및 붉은 대게

－ 어장제한：10개 근해어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획량 통제

－ 1999∼2000년간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 대게, 삼치 등 5개

어종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 2001년도부터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키조개의 4개 어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제주도소라, 붉은대게, 개조개에 대해서는 본 사업 실시

국제협력

－ 12개국과 어업협정 체결

－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1996. 1)

－ 12개 국제수산기구에 가입

2. 우리나라어업관리정책의평가

성과

－ 어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

iv



요 약 5

수산업법,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수산자원보호령

－ 어획능력확대 사전 제한

허가정수제도 운용

근해어업 총선복량 제한

－ 연근해어선 적극 감축

1994∼1998년간 614척 감척(연안 397, 근해 2 17척)

1999년 한·일 어업협정으로 668척의 근해어선 감척

－ 원양어선의 지속적 감소

1980년 750척, 1990년 810척, 1999년 550척

－ 국제적 어업관리에의 협조

107척으로 추정되는 편의치적선을 전부 국적선화할 계획

문제점

－ 현행 허가정수의 비현실성

허가건수가 허가정수에 미달되는 업종도 감척이 필요한 상황

－ 마력수 미규제

어획능력 증가의 주원인

－ 유휴허가 및 불법어업 상존

어선감척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

－ TAC 할당제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제 5장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FAO의 행동계획수립 지침서와 국별

동향

1. 지침서의주요내용

성격：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제2조 d항에 의거 작성

목적：늦어도 2005년까지 투명성 있는 어획능력관리를 세계적으로

실현

긴급조치

－ 어획능력 평가 및 감시

2000년까지 어획능력 사전평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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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어선기록제도 확립

2001년까지 긴급조치가 필요한 어선의 체계적인 확인

－ 국별 계획의 준비 및 이행

2002년까지 행동계획수립

국제적 고려사항

긴급한 국제어업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

－ 이행증진 체계

인식제고 및 교육

과학기술협력

보고

FAO의 역할

2. 어획능력관리를위한국별동향

미국

－ 의회위임보고서 작성

미국 수산업의 어획능력을 확대시킨 보조금 등을 조사

－ 해양기상청(NOAA)내에 작업팀 설치

어획능력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정의 개발

－ 연방관할 어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어획능력의 질적, 양적평가

－ 특정 어업에 대한 어획능력 감축 착수

－ 기타 가능한 조치에 대한 검토

－ 2005년까지 어획능력 20% 감축목표 설정

일본

－ FAO 행동계획에 따라 참치연승어선 132척 감척

－ 어업관리

유어(游漁)와의 관계 정리, TAC 실시, 국제협력

－ 정부지원

어업관리 및 자원조성, 사회간접자본(SOC)확충

사회적 지원：구조조정으로 인한 어업인 전업지원

캐나다

－ 어획능력 개념 정리

v i



요 약 7

－ 어획능력관리정책

진입제한(어업허가제도)

어구 및 어선크기 제한

어선감척

－ 어획능력관리정책의 평가

1986∼1996년간 어선척수의 20% 감소

－ FAO 행동계획의 이행

부처간 작업반 조직

행동계획수립

유럽연합(EU)

－ 장기 감척유도프로그램 실시

3년 단위로 세 차례 실시

2002년까지 4차계획 추진중

－ 감척목표

고갈위험 어종：어선 30% 감축

과잉어획 어종：어선 20% 감축

완전개발 어종：어획노력 증가 금지

길이 12m 이하의 소형어선은 제외

제 6장 우리나라의 어획능력관리 행동계획수립 방안

1. 현행정책의개선방향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조속한 완료

－ 한·중 어업협정 이후 일반감척 계속

지원조건 개선

연안어선 감척을 중심으로 추진

어업허가정수 전면 재조정

유휴허가 정비

불법어업 근절

－ 육상단속 중심

－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우수지역, 우수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v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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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원관리방식의 도입

－ TAC 할당제도의 본격 실시

－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자원관리형 어업 실현

2. 원양어업의구조조정과국제협력강화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 국제규제 동향과 해역별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특별감척 외 일반감척 프로그램 마련

국제협력 강화

－ 어업협정 체결 확대

현재 12개국에서 2010년까지 22개국으로 확대

－ 국제동향에 대응하여 국내제도 정비

3. 우리나라의행동계획수립방안

어획능력 평가 사전분석(2000년까지)

－ 현행 어획강도 평가체계, 방법 및 결과를 중심으로 제출

수산진흥원에서 공식통계(생산량), 직접조사(어획노력량)를 통

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평가방법：Fox의 잉여생산량 모형을 이용하여 어업별로

2/3Fmsy∼Fmsy에 대응한 어획노력량 추정

평가결과：현재 어선세력의 70∼80%가 적정수준

행동계획수립(2002년까지)

－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구조조정 실적과 계획

1993년 유엔 결의에 의해 100여 척의 유자망어업을 조업금지

한 조치를 포함

－ 편의치적선 정리(국적선화) 계획

107척 전부 국적선화

－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어획노력 평가

－ 현행 어업관리 방안의 성과 강조

v iii



제 1장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1970년대까지

경쟁적으로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어획능력을 증대시켜 왔다. 그러

나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투자증대는 어업자원의 고갈과 남획을 초래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COFI)에서는 199 1년 책

임있는 수산업(Responsible Fisheries)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1992년에는 칸쿤선언을 통해 FAO가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을 작성토록

촉구하였다. 이후 상당한 준비를 거쳐 1995년 제28차 FAO 총회에서 마침

내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이 채택되었다.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규범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및 무역 등 수산업 전반에 걸쳐 책임있는 수산업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지향해야 할 규범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범은 형식적으로는 자율적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국이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준칙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1999년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동 규범 제2조 d항에 의거

하여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수립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지침서를 채택했는데 각국은 이

지침서에 따라 2000년 말까지 어획능력평가를 위한 예비분석결과를 제출

하고 2002년 말까지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과 국제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어획능력

을 평가한 후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현행 정책과 주요 연안국들의 동향을

고려하여 금후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이를 FAO에 제출함으로써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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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우리나라 어획능력관리 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우리 어선의

해외어장생산 및 수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범위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은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 어업

관리 및 조업활동, 둘째 양식업개발, 셋째 수산업의 연안역관리에의 통합,

넷째 어획후 처리 및 교역, 그리고 다섯째 수산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 있어서는 어선어업에 관한 분야 가운데 어업관리에 연구범위

를 한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어업관리의 주요 내용은 어업관리의 목표,

관리체계 및 절차, 관리조치와 이행 등이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기술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범의 어업관리규정과 기

술적 지침의 내용이 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의 전문과 이 규범의 기술적 지침을 비롯하여 60

여 편의 FAO 연구보고서와 논문, 20여 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

구보고서와 논문을 검토하였다. 이들 보고서와 논문에서는 광범위한 내용

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근해어업단체(업종별 수협)와 원

양어업단체(원양협회)의 관계자 및 해양수산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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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의 구성

구 분 내 용

전 문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규범의 추진경과

제1조 규범의 성격 및 적용범위

제2조 규범의 목적

제3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4조 이행, 감시 및 갱신(updating)

제5조 개발도상국의 특별 요구사항

제6조 일반원칙

제7조 어업관리

제8조 조업활동

제9조 양식업 개발

제10조 수산업의 연안역관리에의 통합

제11조 어획후 처리 및 교역

제12조 수산연구

<표 1-2>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기술지침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조 업
- 목적, 정의, 국별 지침
- 어업자원보호에 대한 지침
- 조업활동상의 지침 등

어업과 새로운 어종에 대한
예방적 접근

- 예방적 접근과 입증책임
- 어업관리에 있어서 예방적 접근
- 조사연구에 있어서 예방적 접근
- 어업기술에 대한 예방적 접근
- 새로운 종의 도입에 대한 예방적 접근

수산업의 연안역관리에의 통합 - 제도적 체계, 정책수단, 국가간·지역적 협동

어업관리

- 어업관리의 필요성
- 어업관리의 추진
- 생물학적·환경적 개념과 제한
- 기술적 고려
- 사회경제적 특성
- 제도적 개념과 특성
- 어업관리의 과정과 기간
- 관리자료와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
- 관리수단과 접근 등

양식개발
- 관할지역 내 기르는 어업을 포함한 양식어업의
책임있는 개발

- 생산차원에 있어서 책임있는 양식개발 등

x i



제 2장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의 주요내용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중 이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제7조(어업관리)로서 이것은 다시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조는 일

반원칙 및 관리목표 등과 같은 어업관리의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장

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준거가 될 제7조

와 함께 이와 관련된 기술지침의 내용들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 어업관리와 관련한 규범

1) 일반원칙

국가 및 어업관리자는 적절한 정책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어

업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들

조치는 지역적 범위를 불문하고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

해야 하며, 어업자원의 장기·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택되

어야 한다.

국가는 관할 수역에 있어 어업자원의 이용·관리에 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하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경우에는 관련연안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와 지역수산기구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지역수산

기구의 경우 회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과잉 어획노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

해야 하며, 어획노력1)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관리조

치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관리

는 공개적이어야 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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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목표

보존 및 관리의 우선적 목표인 어업자원의 장기 지속적 이용을 위해

국가 및 지역수산기구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개도국의 특별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어업자원을 최대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

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잉 어획노력은 회피되어야 하며, 어업자원은 경제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이용

② 수산업을 운용함에 있어 그 경제적 조건이 책임있는 수산업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함

③ 생계형 수산업, 소규모 및 전통적 수산업을 포함한 어민의 이익을

고려

④ 수중 서식처 및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보존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보호

⑤ 고갈된 어업자원은 회복하도록 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회복

⑥ 어업자원에 대한 인간활동의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은 평가되고 적

절히 교정

⑦ 공해, 폐기어구 등과 비목표어종, 연관종의 어획 등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생태계내에서 어군간의 관련성을 평가

3) 관리체계및절차

효과적인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회유하는 전 어종을 대상으로 해야 하

며 이미 시행중인 조치와 어군의 이동, 생물학적 단위 및 기타 생물학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를 위해서는 관련국가와 지역수산기구가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또한 관련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역수산기

구는 정보수집 및 교환, 연구, 관리 및 개발에 있어 국제적 협력과 조정

을 증진하여야 한다.

4) 자료수집과관리를위한조언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수단을 채택할 경우 어업자원의 현재 상태 및

x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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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로 인한 영향과 함께 자원, 기후,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등 지원을

위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국가는 국제적 기준 및 관례에 따라 어획 및 어획량에 대한 통계자료

를 적기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거나 지역수산기구에 제공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예방적접근

국가는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와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적절한 과학적 정보가 없다는

것이 보존 및 관리조치의 미실시 사유가 될 수 없다. 예방적 조치를 취함

에 있어 어군의 크기, 어업생산성,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어군상태, 수명

및 분포, 조업활동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어업이나 시험조업의 경우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히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되 이러한 조치는 조업의 영향을 평

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리고 자연의 변화와 조업활동이 어업자원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에는 비상기준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이어

야 하며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6) 관리조치

국가는 조업허용 수준이 어업자원의 상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공

해에서는 국제법을, 관할수역내에서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조업

토록 해야 한다.

과잉 어획노력이 존재할 경우 책임있는 수산업을 촉진시키는 경제적

조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어획능력을 감소시키고 기존의 조업방법이

책임있는 수산업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되

이 과정에서 어업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및 지역수산기구는 서로 다른 어선, 어구 및 조업방법을 사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업을 규제해야 하고

관리조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비용효과와 사회적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

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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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새로운 정보에 따라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폐기, 투기, 유실 등에 의한 어획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어종의

보호를 위해 어구크기 규제, 금어기, 금어구 등과 함께 전통적 어업에 대

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이행

국가는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지방 및 국가 차원의 행정적

체계를 갖추고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령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감시관 임명, 검색, 선박감시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및 지역수산기구는 재정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지역수산기구의 비참가국에 대해

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8) 금융기관

국가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어선과 부속선을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인

해 어업자로 하여금 국제적 보존 및 관리의 불이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 어업관리와 관련한 기술적 지침

1) 개요

( 1) 어업관리의 필요성

수산업은 종사자, 무역규모 및 생산량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국가

에서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으나 어로장비와 가공기술의 개발을 통해 각

국이 어획능력을 계속 증가시켜 옴에 따라 주요 어종의 자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업관리에 실패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연안국이 공동노력을 기

x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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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여야 한다. 어업자원의 감소는 식품, 소득, 고용면에서 미래의 어업자에

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어업관리에 있

어 매우 중요하다.

(2) 어업관리 절차

어업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된 정의가 없으나 이 규범의 목적

에 비추어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기타 어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업활동 규제, 어업자원 배분, 의사결정, 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합한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한다.

첫째, 어업자원의 생물학적 특성, 현재 및 잠재적 어업과 관련활동, 어

업활동의 경제적·사회적 공헌을 고려한 정책이나 목표설정

둘째, 모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어업관리당국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제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셋째, 어업자원 및 어장 이용자집단과의 협의하에 어업관리목표와 정책

이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한가를 정기적으로 검토

넷째, 어업자원 이용자와 관리자는 어업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

고 있는가를 정부에 보고

(3) 생물학적·환경적 개념과 제약요인

어업자원은 그 자체가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는 한계가 있고,

잠재적 생산성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데, 책임있는 수산

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량의 범위내에서 어획을 허용하여야 한다.

통상 어업자원평가는 단일 어종을 대상으로 하나 실제 많은 어종들이 먹

이사슬 등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로 인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어류는 성장과정에서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어류의 성

장, 재생산능력이나 자연사망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개선

노력을 통해 어업자원량 증대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책임있는 어업관리는 생태계의 어업관리를 포함한 전체 생태계

에 대한 어업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전체 생태계와 생물학적 상태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고려).

x 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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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 고려사항

어업자원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그리고 적정 연령구조로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어업사망률을 조절하는 것이다. 과잉 어획능력은 적정 어

업사망률을 초과하여 어업관리당국에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

과잉 어획노력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장기적인 어업

자원량 수준에 맞도록 어획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업기

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어획노력량 통제에서 어획량 통제로의 전

환과 함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5) 사회경제적 특성

어업관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집단간 상충된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어업이 어업자와 소비자로 대표되는 이해관

계자에게 각각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

은 상업적 어업 외에 유어(游漁)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책임있는 어업을 위해서는 어업관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

는 여러 요인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보통 상업적 어업은 경제적 특성이

우세하고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어업에서는

사회적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어업에 있어서 합의

도출은 매우 어렵다.

(6) 제도적 개념과 기능

어업관리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전통적(소규모) 어업의 경우에 있어서 어업관리는 어업 외의 다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는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체

계, 자문체계, 권한의 배분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추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평가·조정되어야 한다. 어업관리의 기능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해당사자의 확인 및 관리목적의 공식화

② 이해당사자와의 협력하에 관리목적에 따른 계획수립, 규제의 기준설

정 및 평가, 조정

x v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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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시감독을 위한 관리수단의 확보

④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⑤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자원이용자와의 협의

한편 경계왕래어종 및 공해어업에 대한 제도적인 체계는 1982년의 유

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규정되어 있고 특

히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해서는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의제2 1 및 1995년의 고도회유성어업자원 및 경계왕래어종에 대한 유엔협

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어업관리 기간

어업관리는 적용기간과 경제사회적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

합한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활동범위 간에는 상당한 중복

이 있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어업개발과 기타 개발간 수계의 이용이 경쟁적일 수 있으므로 어

업정책수립에 있어 국가개발(상위)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때 어업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수립하되 3년 또는 5

년마다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업관리계획은 어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매년 자원동향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8) 예방적 접근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예방적 접근은 불확실한 어업

제도와 지식을 바탕으로 어업정책을 추진할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미래 세대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대한

회피

둘째, 회피하거나 즉각 수정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사

전 확인

셋째, 필요하고 올바른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20∼30

년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x v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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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원이용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다면 자원의 재생산능력 보존에

우선을 둔다.

다섯째, 어획능력과 가공능력은 반드시 추정된 자원의 지속적 수준과

같아야 하며, 어획능력의 증가는 추후 자원의 재생산능력이 불확실할 때

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모든 어업활동은 반드시 관리를 받아야 하며 주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일곱째, 위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업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관리자료및정보의필요성과이용

자료와 정보의 수집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나 정책의 공식화, 관리계

획의 공식화, 그리고 관리조치의 결정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 관리자료

와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고려사

항이 된다.

( 1) 자료와 정보수집 규정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

어업자원관리의 차원에서 현재 자원량의 연령구조와 자원의 배분에 관

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확인 및 검증은 자료의 적합성과 완전

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양륙날짜와 항해일지의 대조

② 어획물구성에 대한 표본조사

③ 양륙통계와 원산지, 무역 및 생산통계의 비교

④ 통계직원에 의한 자료수집방법 감독

⑤ 어민과의 면담 등

대부분의 어업자원은 여러 국가에 의해 어획되므로 자료수집체계를 표

준화 할 필요가 있고 적기에 신속히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자

원을 평가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자원을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x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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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제공자와 자주 협의하며 자료수집과

관리당국은 서로 분리함으로써 어업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료수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갖

추도록 하고 조사의 중복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2) 어업정책결정에 있어 자료의 필요성과 이용

어업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째, 어업의

유형과 생태 및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어업자원량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는 최근의 양륙량, 어업에 의한 잠재적 생산량, 자원의 연별 변동성과 장

기 생산성, 환경적 제약요인에 대한 세부사항과 국제협약의 세부내용 등

이 포함된다.

둘째, 어업의 특성으로서 여기에는 어업·어선 및 어구의 형태, 현재의

어구수, 유어의 정도, 주요 어장과 그들의 특성, 양륙항수와 분포, 어구

및 조업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 어업관리비용의 세부내역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경제적 정보로서 조업권,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어업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화, 고용상의 특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대한 어업의

기여도, 어업에 대한 보조금 및 어획노력 절감을 위한 비용, 시장의 특성

과 추세,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무역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현행

제도체계 등이 포함된다.

넷째, 감시감독에 관한 것으로서 감시감독의 성공과 실패 관련자료, 감

시감독과 관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의미, 이해집단 간 잠재적 협력

또는 공동관리를 위한 협약 등이 포함된다.

3) 관리수단과접근

( 1) 어업규제를 위한 선택

첫째, 기술적 수단(technical measures)으로서 어구제한은 어구의 형태,

특성 및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어업사망률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대상 어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어장 및 어기제한은

산란어나 치어 등 어업자원의 구성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밖

에 체장제한과 산란기보호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원의 사망률을 줄

이기 위해 사용된다.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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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투입량(input) 또는 어획노력량(effort) 통제로서 이것은 면허나 허

가건수 등 조업단위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후자에는 개인노력량 할당, 어

선 및 어구크기 제한 등이 포함된다. 어획노력량 제한은 다른 통제수단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어업에 필수적이다. 투입량제한의 문제점은

실제 각 어업단위별로 얼마나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

으나 어획물의 해상폐기나 고등급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편이

다.

셋째, 산출량(output) 또는 어획량(catch) 통제로서 특히 대규모 어업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개별 양도가능 할당량(ITQ)2)제도는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출량통제는 국가가 총 할당량을 정한 후 다

시 선단, 어업회사 및 어선에 대해 이를 배분하는 것으로 어획능력이나

조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 허

용어획량(TAC) 확보경쟁, 높은 감시비용, 혼획어업에 있어서의 해상폐기

및 고등급화 문제를 발생시킨다.

(2) 입어제한

자유입어는 공유재산의 비극 (tragedy of commons)3)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자유입어는 어기단축, 생산물의 저품질화,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노력,

어업비용 증가 등 부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높은 보조금 지불, 실업문제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도 한다.

어업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취득자의 자격, 최초의 허가권부여, 허가권의

양도가능 여부, 허가기간 등은 허가를 통한 입어제한의 본질적인 문제이

다. 첫째, 허가취득자의 자격에 있어 개인의 경우 회사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아도 고용문제, 지역보전 등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허가가 되고 있다. 둘째, 양도가능성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2)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es：TAC) 할당제도의 하나로서 할당량을 타인
에게 양도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3) 공유재산의 경우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먼저 획득하는 자의 소유가 되므
로 모두가 자원의 보호보다는 경쟁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게되고, 그 결과
자원고갈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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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가권부여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책임있는 어업에 대한 행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전통적 어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

어야 할 것이다. 넷째, 허가기간의 경우 책임있는 어업의 실현을 위해 통

상 비교적 장기간으로 하고 있다.

(3) 협력관리

협력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자 집단 등 여

러 계층이 어업관리에 관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적인 어업

에서는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나 국가가 전체를 관리할 수 없는 소

규모 어업에서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관리어업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각각의 역

할과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관여는 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협력관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관리비용이 공평하

게 지원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4) 관리절차

( 1) 관리계획 설정

어업관리계획은 모든 어업을 포함하되 어업자원, 환경 및 어업에 관한

모든 정보에 바탕을 두고 국가와 이해관계집단 간의 협의에 의해 설정한

다.

(2) 어업목적의 확인과 합의

어업관리계획은 어업자원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한계와 상위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은 이해집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비어업집단을 포함한 여러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어업에

대한 외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이행

어업관리에 있어 다음 단계는 효과적인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어업관리는 우선 국별 의회차원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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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권의 한계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 체계를 요

구하고 있다.

반면 자주 변경되어야 할 통상적인 관리수단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리당국(국가)은 관리의 적합성과 효과

를 계속 평가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제적 협의, 특히 1982년의 UN 해양법협약과 1995년의 경계왕래

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국제협약은 어업관리를 위한 법적·제도

적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관련법과 제도에서는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내용

과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어업관리를 위한 조치에 있어서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

는데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면 이들로부터 어업관리비용 및

연구조사비용의 일부를 회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

인 어업정책과 특정 어업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시

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감시감독제도는 일반적인 목표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어업특성과 소규모 관행어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업형태

의 요구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선의 위치와 활동에 관한 비용절약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데는 자동무선레이더의 사용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업자 스스로와 이해관계자들이 감시감독과정에 참여할 경우 감

시감독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어업자들은 감시감독정책의 수혜자이므로 일부 국가에 한정되기는 하

나 감시감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늘어

나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감시감독은 어업자원뿐만 아니고 어선과 선

원의 안전을 개선하고 유용한 시장정보의 이용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실제로 선진국 어업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x x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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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어획능력과 어획노력

1) 어획능력

앞에서 살펴 본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제7조(어업관리) 및 이

와 관련한 기술적 지침에서는 어업관리를 통해 어업자원량에 대응한 어

획능력 유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방안과 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획능력(fishing capacity)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선 어획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의미로서 능력

(capacity)에 대한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능력에 대해 미국의 연방준

비은행과 조사국에서는 완전생산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완전

생산능력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업조건하에서 한 생산단위로부터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대생산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능력에 대한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은 Morrison(1985)4)과

Nelson(1989)5)이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널리 수용되는 정

의는 정상 조업조건하에서 최대수익을 올리는 생산수준 이다. 그런데 실

제 이를 측정하는 데는 필요한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어업에 있어 생산에 관한 투입 및 산출자료는 어업자를 통해 수집이 가

능한데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능력의 개념을 기초로 어획능력에 대해서 Johanson (1968)6)

4) Catherine J. Morrison, Primal and Dual Capacity Utilization：An Application to
Productivity Measurement in the U.S. Automobile Industry ,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vol.3, 1985, pp.312∼324.

5) Randy, Nelson, On the Measurement of Capacity Utilization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ⅩⅩⅩⅦ, no.3, 1989, pp.273∼286.

6) L. Johanson, Production Functions and the Concept of capacity , Economic
Mathematique et Econometrie 2,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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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조사국에서 정의한 것과

비슷하다. 즉 생산의 변동요소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설비를 가지

고 생산하는 단위시간당 최대생산량 이다.

한편 FAO 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of the FAO)에서는 어획

능력을 주어진 자원량이나 어류의 연령구성 및 현재 기술수준에서 어선

을 완전히 사용하여 일정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생산량 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어획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어업관리자 또는 행정가들은 투입과 산출의 물리적 또는 기술

적 관계의 관점에서 이 어획능력의 개념을 가장 선호한다. 또한 이들은

기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점

에서 어획능력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아무튼 어획능력에 대한 정의는 사회경제적 목표나 어업관리목표를 만

족시켜야 하나 총 허용어획량(TAC)과 같은 특별한 수준의 생물학적 제한

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어획노력(량)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획능력은 일종의 산출량(output) 개념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어획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정량화

가 가능한 지표로서 투입량(input)인 어획노력(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획노력을 생물학적으로는 어업자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

떤 행위 라고 정의할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는 어업부문에 있어 전통적

인 생산요소(자연, 노동, 자본)의 하나이거나 어류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투입재 라고 정의할 수 있다.7)

한편 어획노력의 종류는 다시 명목적 어획노력(nominal fishing effort)과

유효어획노력(effective fishing effort)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금액 또는

물리적 단위로 계량화 된, 어업에 투하된 자원의 량으로서 예를 들면 조

업시간과 어업에 사용된 모든 자본과 노동을 포함한 투입요소의 합성물

이다.8) 반면 후자는 통상 어업에 의해 추출된 어류의 자원량으로 측정되

7) R gnvaldur Hannesson, Economics of f isheries, 1978, pp.17∼18.
8) 그러나 더욱 엄격하게 주어진 시간에 적극적으로 어업에 참여하는 표준화된 어선-

x x v



26

는 어획사망률로서 평균자원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9) 그러나

Clark은 생물학적 어획노력, 명목적 어획노력, 유효어획노력 이외에 생산

된 어획량(V)에 대한 특정 어류의 구성비율인 선택요소(selectivity factor)

와 어획량에 대한 특정 어류의 풍도(density of fish within V)도 어획노력

의 하나로서 분류하고 있다.10)

2 . 주요어업별 어획노력

우리나라에서 주요 어업별 어획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앞의 어획노력

분류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그대로 산정할 수는 없다. 특히

유효어획노력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및 자원평가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이에 따른 어획노력의 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수산진흥원 및 수협중앙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근해어업별로 명목적 어획노력을 산정해 보기로 한다. 즉 수협중앙

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조업일수를 어업별로 살펴보고 나서 수산진흥원에

서 조사하고 있는 어업별 인망 및 양망횟수를 조업일수로 나누어 조업일

당 인망 및 양망횟수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수산진흥원에서 평가한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어획노력이 어업자원량에 비해 어떤 수준에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어업별 어로일수를 보면, 대형기저 쌍끌이어업이 229일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형기저 외끌이어업으로 2 12일, 대형선망어업 2 10일,

대형트롤어업 201일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다음 척당 1일 인(양)망횟

수를 보면, 대형기저 외끌이어업이 가장 많은 8.3회를 기록하였고 그 다

어구의 수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9) 생물학자들은 어업에 의해 어획되고 남은 자원량인 유효어획노력(F)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F = qf로 나타낼 수 있다 (q는 어획가능계수, f는 명목어획노력).
따라서 명목어획노력으로 나타낸 단순한 단기 생산방정식은 Y = qfp와 같이 표시
할 수 있다(p는 어업자원량). 그러나 이 식은 주어진 어획노력하에서 생산량은 자
원의 크기에 선형적으로 변화됨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량은 어업자원량

에 대해 수확체감되므로 위 식은 Y = qfpα로 쓸 수 있다(이때 α는 자원에 대한
생산변동률로서 0〈α〈 1).

10) Colin W. Clark, Bioeconomic Modelling and f isheries management, 1985, pp.30∼39.

x x 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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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기선권현망어업 8.1회, 중형기저 외끌이어업 5.8회 등의 순서를 보이

고 있다.

<표 3-1> 주요 근해어업별 명목적 어획노력량

단위：일, 회

업 종 어 로 일 수 척당 1일 인(양)망횟수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쌍끌이1)

동해구 기저

서남구 기저

동해구 트롤

대형 트롤

대형 선망1)

근해 채낚기

기선권현망1)

근해안강망

근해 통발

180

229

159

212

186

201

210

150

196

165

185

8.3

5.4

4.62)

5.83)

5.2

3.4

1.0

-

8.1

5.2

-

1) 통당 기준임.
2) 동해구와 서남구 기저어업을 합한 중형기저 쌍끌이 기준임
3) 동해구와 서남구 기저어업을 합한 중형기저 외끌이 기준임
자료：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2000) 및 국립수산진흥원 조사자료

한편 수산진흥원에서는 주요 어종 4 1종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

별 적정 어획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해양수산통계연보상의 자

료를, 그리고 어획노력량과 체장조성 및 연령조성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어업자원의 평가는 Fox의 잉여생산량모형을 사용하고 평가기준은 최대

허용한계치인 Fmsy를 상한선으로, 관리목표치인 2/3Fmsy를 하한선으로

하여 어종별 적정 어획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업별 주요 어

종의 어획구성비를 구하고 앞에서 구한 어종별 적정 어획강도를 고려하

x x v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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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즉 가중평균하여) 어업별 적정 어획강도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조

사·평가한 어업별 어획강도를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적정 어획강도11)의

20∼30%를 초과하고 있는데 어업별로는 특히 근해안강망어업, 기선권현

망어업, 대형기저 외끌이어업, 서남구기저 외끌이 및 쌍끌이어업에서 초

과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주요 근해어업의 적정 어획강도 (1997∼ 1999 평균 )

업 종 어획동향 적정 어획강도(%)

전 체 최근 감소 70∼80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쌍끌이

동해구 기저

서남구기저 외끌이

서남구기저 쌍끌이

동해구 트롤

대형 트롤

대형 선망

근해 채낚기

기선권현망

근해안강망

근해 통발

감소 추세

최근 감소

감소 추세

일정 수준

감소 추세

감소 추세

최근 증가

감소 경향

일정 수준

감소 경향

감소 추세

감소 추세

60∼72

51∼66

62∼80

54∼74

56∼67

69∼84

80∼90

86∼95

94∼97

50∼70

46∼69

86∼92

자료：국립수산진흥원

11) 최대 지속적 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MSY)의 2/3를 하한선, MSY 달성
에 필요한 어획노력량을 상한선으로 하여 적정 어획강도를 구하고 있다.

x x v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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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행 어업관리정책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및 OECD 수산전문위원회에서 어업관리

방안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적 수단(technical meas- ures), 어

획노력량 통제(input control), 어획량 통제(output control)의 3가지로 분류하

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획량통제를 포함하는12) 대부분의 방안

을 채택하고 있다.

<표 4-1> 어업관리의 유형

기술적 수단

(technical measures)
어획노력량 통제

(input control)
어획량 통제

(output control)

체장 및 어종(성별)제한

어기제한

어장제한

허가 및 면허제도

개별노력량 제한

어구 및 어선제한

총허용어획량(TAC)

개별 어획할당량(IQ)

양도성 개별어획 할당량

(ITQ)

1) 어업허가제도

( 1) 이론적 배경

허가제도는 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어획노력의 무분별한 투하를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

로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어획량통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어업관리정책이다. 어업자원관리와 관련한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어기 및 금어구 설정, 어구제한, 어획쿼터 설정 등

12) 1999∼2000년에는 5개 어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4개
어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3개 어종에 대해서는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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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전통적인 관리수단은 어업에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야기시켜 궁

극적으로 잠재적 이익이 소멸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허가제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데 우선

McConnel과 Norton(1980)13)은 어선들은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한 그

들의 어획노력을 증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한이 없는 어선

척수제한은 생산자잉여를 소멸시키며, 유효어획노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술진보는 어업참여 증가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증가된 어획능력은

어선수제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소멸시킨다고 보아 허가제한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Crutchfield(1979)14)는 허가제한으로 인한 잠재적인 지대소멸은 한

계가 있다고 하여 McConnel 등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어업

자는 톤수제한 등에 대응하여 자본투자를 확대할 유인을 가지나 이것이

허가제한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이익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멸시킬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Anderson은

1985년 어구규제 및 허가제한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

문에서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생산자잉여 소멸부분과 증가부분을 구분하

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비용불변 어업15)에 있어서의 허가제한

허가제한정책은 어획노력의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의 투입을 제한

함으로써 어획노력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통상 어선에 적용하나

선원에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단기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

동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다음 그림(표준적인 기업－산업)에서 S로 표시된 곡선은 허가제한이 없

고, 따라서 어선의 크기가 고정되지 않은 자유입어하에서의 장기 공급곡

선이다. 자유입어균형은 E1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각 어선은 e1에서 조업

13) Kenneth E. McConnel and Virgil J. Norton, Fisheries Management Schemes , In
Limited Entry as a Fisheries Management Tool, R. Bruce Rettig and J. C. Ginter
eds., Univ. of Washington Press, 1978, p.196.

14) Crutchfield, James A.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Main Policy
Alternatives for Controlling Fishing Effort Journal of the Fisheries Research Board
of Canada 36(9), 1979, pp.742∼752.

15) 동질적인 어선이 사용되고 MC = AC인 동시에 수평선 형태를 가지는 어업을 말
하며 이때 이 곡선(수평선)은 장기 공급곡선이기도 하다.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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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선의 크기가 이 수준에서 고정된다면 산업의 공급곡선은 전체 어

선의 한계비용곡선의 합이 되는데 이것은 그림의 S0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허가제한정책에 의한 어선척수 감소는 어선공급곡선을 S0에서

S1으로 이행시키고 이로 인한 균형은 E2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허가제

한으로 인한 이익이 어획노력 한 단위의 수익을 증가시킴에 따라 최종

균형은 E2′가 되며, 이때 잔존어선들은 e2′에서 조업을 하게 된다. 그리

하여 조정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ⅰ) 수익：어선의 감축으로 인한 비용감소 → I+G+H+J

ⅱ) 비용：잔존 어선의 어획노력 확대에 의한 비용소멸 → -(I+G+D)

<그림 4-1> 비용불변 어업에 있어서 허가제한의 효과

ⅲ) 비용：생산물가치의 순감소 → －J

ⅳ) 순경제적 효율성 가치：H-D (이때 H는 D보다 분명히 크다)

한편 허가제한으로 인한 이익은 잔존 어업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자

유입어에 대한 참여제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잉여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선

(second-best)일 뿐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에 따라 자유입어에서 허가제한

x x 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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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의 이행은 언제나 이익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위의 한계분석을

이용하여 차선의 어선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선공급곡

선 S1에서 (A+B)－ (F+G+D)의 면적을 최대로 하는 어업공급곡선이다.

② 비용증가 어업16)에 있어서의 허가제한

비용증가 어업에 있어서의 분석도 앞에서 본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분석의 핵심은 자유입어에서 규제된 균형으로의 이행시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 장기 공급곡선은 다음 그림의 S0

로 표시가능하며 E 1에서 자유입어 균형이 성립한다.

평균 비용곡선의 최소값이 C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있는 모든 어선을

배척하는 허가제한정책은 공급곡선을 S1으로 이동시킬 것이나 곡선의 더

낮은 부분에 있는 어선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허가제한정책은 최초

의 어획노력을 E2로 감축할 것이나 결국은 E2 '으로 증가할 것이며 조정후

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ⅰ) 수익：어선의 배척결과로 인한 비용감소 → H+I+J+K－D

ⅱ) 비용：잔존어선의 어획노력 증가에 의한 지대소멸 → C+E+H+J

ⅲ) 생산물가치의 순감소 → －K

ⅳ) 순경제적 효율성 가치：I－(C+D+E)

그러나 비용증가 어업에 있어서의 허가제한은 비용불변 어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E2 생산량을 생

산하는 비용은 최초의 어선에 의해 생산하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라

하더라도 D로 표시된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잔존어선들은 그들

의 한계 생산비곡선을 상향 이동하여 생산을 늘려야 한다. 둘째, 허가제

한 전후 모두 정(+)의 경제적 지대가 있기 때문에 허가제한정책이 반드시

순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 없다.

16) 장기적으로 어업비용이 증가하는 어업, 다시 말해 비효율적인 어업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어업참여자들의 어업기술 차이로 설명되고 있다. 즉 생산요
소의 구입에는 동일한 금액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덜 숙련된 노동력과 결

합되면 어업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x x x ii



제 4장 현행 어업관리정책의 실태와 평가 33

<그림 4-2> 비용증가 어업에 있어서 허가제한의 효과

③ 어업허가제도의 일반적 고려사항

한편 어업허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첫째, 무엇을 허가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통상

어선을 포함한 어구에 대해서 허가를 하나 어업자에 대해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관리당국은 허가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 특정 기간

중에 일정한 생산·양륙량을 설정하고 그 이상 생산한 자에게 모두 허가

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셋째,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일

종의 횡재를 가져다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

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대에 해당하

는 허가료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과거의 예를 볼 때 어업에 참

여하는 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때 관리당국은 허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거나 부여한 허가의 일부를 환

수해야 한다. 후자에 있어서 어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어업을 포기하려 하

지 않을 것이나 충분한 유인이 주어지면 기꺼이 어업을 포기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물론 이때도 기회비용이 높은 어업자가 우선적으로 어업을 포

기하려 할 것이지만 조세부과와는 달리 환수정책에 있어서는 어업포기로

인한 고통은 없다. 그러나 어업자들이 어업을 기꺼이 떠나도록 유인하기

x x x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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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기술진보는 어획능력을 계속

높여 나가므로 자금의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

서 허가제도가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킨다면 관리당국은 최초의 환수정책

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허가료를 부과할 수 있을 테지만 허가

제도하에서는 거액의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업허가 환수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

은 허가권을 경매하는 것이다. 이때 각 어업자는 그가 어업으로부터 기대

하는 경제적 지대의 할인된 현재가치까지 응찰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지

만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거의 없다. 허가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면 기회

비용이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로의 어업허가 판매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끔 관리당국은 조업을 하지 않으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양도불가능한 허가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업자들이 허

가를 잃지 않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만 조업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2) 어업허가제도 현황

어획노력량 통제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업허가제도이다. 이것

은 다시 허가건수와 허가정수(許可定數)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실제적인

어업허가의 수이고, 후자는 바람직한 어업허가건수로서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어업허가의 남발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됨

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근해어업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 업종에 4,794건의

정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정수가 설정되어 있는 업종 중에는 대형기저 외

끌이와 대형트롤어업의 허가건수가 정수를 초과하고 있고, 기타 업종에

있어서는 정수에 미달하고 있다. 반면 연안어업은 개량안강망어업에 563

건, 양조망어업에 470건, 연안 통발어업에 11,920건, 연안 선인망어업에

20건의 정수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연안어업에 있어서도 허가정수를 설정한 것은 이들 어업에 대

해 허가건수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어업자원을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안어업의 정수를 증가하려는 움

직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x x 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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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근해어업 업종별 어획노력량 통제

업 종 허가정수 허가건수 톤급 제한

합 계 4,794건 6,914건

대형기저

외끌이

쌍끌이

260
80
180

223
87
136

60톤 이상∼80톤 미만
60톤 이상∼80톤 미만

중형기저

동해구

서남구

107
42
65

107
42
65

20톤 이상∼60톤 미만
20톤 이상∼60톤 미만

근해트롤

동해구

대 형

103
43
60

128
43
85

20톤 이상∼60톤 미만
70톤 이상∼140톤 미만

기선선망

대 형

소 형

35
35
-

102
35
67

50톤 이상∼130톤 미만
8톤 이상∼20톤 미만

근해채낚기

채낚기

외줄낚시

-
-
-

1,514
520
994

8톤 이상∼90톤 미만
8톤 이상∼90톤 미만

기선선인망 150 104 40톤 미만

근해유자망 2,200 1,363 8톤 이상∼70톤 미만

근해안강망 850 666 8톤 이상∼90톤 미만

잠수기 249 236 8톤 미만

근해통발

장 어

기 타

문어단지

300
300

-
-

842
190
560
92

8톤 이상∼70톤 미만
8톤 이상∼70톤 미만
8톤 이상∼70톤 미만

근해형망 540 191 20톤 미만

근해연승 - 1,353 8톤 이상∼70톤 미만

근해봉수망 - 85 8톤 이상∼70톤 미만

x x x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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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연안어업의 명칭 ,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허가의 정수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

연안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8톤 미만의 동력선

인천：20건
경기：10
충남：250
전북：203
전남：80

연안선망어업 양조망어업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40
강원：40
충남：50
전북：20
전남：110
경북：40
경남：140
제주：30

연안통발어업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940
인천：140
울산：480
경기：110
강원：290
충남：490
전북：90
전남：1,950
경북：1,660
경남：5,740
제주：30

연안들망어업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

연안조망어업 새우방어업 8톤 미만의 동력선 -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쌍끌이선인망어업 8톤 미만의 동력선 강원：20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

x x x 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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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구및어선규제

( 1) 이론적 배경

그물구조, 형태와 크기 등에 대한 어구규제는 어획량구성과 어체의 크

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선의 어획능력, 즉 어획가능계수17)

를 하락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어선규제는 그 자체

로 어선의 어획능력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어획쿼터와

마찬가지로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어

구나 어선규제만으로는 총어획량을 규제할 수 없다. 이들 규제 역시 어획

을 위한 평균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어획쿼터와 같은 효과를 가지

나 본질적으로는 자유입어(open access) 상태를 조정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어획능력이 어업에 다시 투입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2) 어구 및 어선규제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구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에서는 특정어구의

사용금지를, 제6조에서는 어망목의 제한을, 제6조의 2에서는 어구의 규모

제한을, 그리고 제23조에서는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선의 경우 업종별 어선 톤수의 규모(상하한선)를 두고 있고 업

종별로 현재 어선 톤수의 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선복량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표 4-2>의 업종별 톤급제한 참고).

<표 4-4>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구규제 내용

근 거 내 용

수산자원보호령 5조 해조인망류 어구 또는 2중 이상의 자망사용금지

수산자원보호령 6조 업종별로 어망목제한

수산자원보호령 6조2 어구의 규모제한：어업종류별로 어구규모제한

수산자원보호령 23조 면허, 허가, 신고된 어업 이외의 어구사용금지

17) 구체적인 내용은 주(9)를 참조

x x x v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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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어기및금어구설정

( 1) 이론적 배경

금어기는 단순히 일정 기간 어업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

어기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자유

입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즉 자유입어시 어업자는 어

획물의 질이 떨어져도 어업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금어기를 설

정하는 것은 잠정적인 희생 이상의 어획물 가치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점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예방이라는 점에

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총어획량을 감소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이다. 이 점에서 금어기 설정은 어획쿼터 설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나

어획쿼터 설정이 총어획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데 반해 금어기 설정

은 어업기간제한을 통하여 총어획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특정 시기에 자연환경이 취약한 상태에 있을 경우 금

어기 설정은 어획노력 감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가 된다.

이상과 같은 금어기 설정은 어업의 생물학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나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시기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어획적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어

기 설정 그 자체만으로는 어업의 최적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나

시행이 용이하고 단기적인 규제수단으로서 복잡한 타 규제수단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업자원관리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한편 금어구는 어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을 정하여 어기의 일부 또는 전

부에 걸쳐 동 구역에 대한 어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어구 설정은 치어나 산란어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자

유입어시 야기될 수 있는 어기 단축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위

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금어구 설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미성숙 어류와 성

숙 어류의 분리효과로서 여러 연령급 어류의 혼합정도가 클수록 많은 관

리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금어구 설정 역시 어업비용은 상승시키면서 자유입어 문제

도 여전히 남게 된다.

x x x v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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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어기 및 금어구제도 현황

이상과 같은 금어기제도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수

산자원보호령 제7조에서는 어구사용 금지구역(금어구)과 금어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몇 개 어종에 대한 채포금지구역과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은어 등 23개 어종에 대한 포획·채포금지기

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어구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7

조, 제9조 및 제11조에서 32개 업종 또는 어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체장, 성별및어장제한

금어기 및 금어구를 제외한 기타 기술적 수단으로서 체장 및 어장제한

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우선 체장제한의 경우 참돔 및 명태

등 24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고, 성별제한(암컷 포획금지)은 대게 및

붉은대게의 2개 어종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다.

반면 어장제한은 다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과 특정지역 특정어구의 사

용금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정어업 금지구역의 경우 현재 10개 근해업종

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5) 어획량통제(어획쿼터설정)

( 1) 이론적 배경

이것은 시행의 단순성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리수

단의 하나이다. 즉 관리당국은 단순히 어획쿼터량을 공시하고 이것이 달

성되면 어업은 종료하게 된다. 어획쿼터에 의한 어업자원관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생물경제학적 모형(Bio-economic model)에 의해 설명이 가능

하다.

즉 자유입어가 처음에 그림의 Yo a에 있고 관리당국이 MSY 수준으로

어획노력 및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하자. Yo a는 f 1의 어

획노력과 LRACy의 비용으로 표시되는 지속적 자유입어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당국은 어획쿼터에 의해 Ym sy로 어업이 이행하기를 희망하나

Ym sy는 어군크기가 증가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 얼마의 기간

동안은 어획량이 Yo a 이하가 되어야 할 것이다.

x x x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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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수산자원보호령 제 7조에 의한 금어기 및 금어구

조 항 내 용

제1항 선망어업의 불빛사용 금지구역(금어구)

제2항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선망어구 사용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3항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어구

제4항 게포획을 목적으로 한 통발어구 사용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5항 동력형망 사용금지기간(6.1∼7.31)

제6항 새고막 및 새조개포획을 목적으로 한 연안형망어구 사용금지(금어구)

제7항 새우어획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8항 새우포획을 목적으로 한 연안조망어업 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9항 새우조망어업 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10항
낭장망, 주목망, 해선망, 연안안강망 및 연안자망어구 사용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11항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선망어구 사용금지(금어구)

제12항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들망어구 사용금지(금어구)

제13항 멸치포획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14항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기선선인망, 들망 및 근해선망, 연안선망어구
사용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15항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근해선망어구 사용금지(금어구)

제16항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연안 및 근해자망어구 사용금지(금어구)

제17항 동해구 기선저인망어업의 금어기 및 금어구

제18항 연안선인망어업의 금어기

<표 4-6> 수산자원보호령 제 8조에 의한 금어기 및 금어구

조 항 내 용

제2항 은어 포획금지(금어기 및 금어구)

제3항 전북도 지역의 금어기 및 금어구

제4항 가리비의 금어기 및 금어구

x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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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수산자원보호령 제 9조에 의한 금어기

어 종 금 어 기 어 종 금 어 기

은어 9.1∼10.31 새조개 6.16∼9.30

대구 1.1∼1.31 소라
6.1∼8.1(여수),
7.1∼9.30(제주)

연어 10.11∼11.30 코끼리조개 8.1∼4.30

빙어 3.1∼3.20 보라성게
8.1∼9.30(강원),
9.1∼10.31(경북)

쏘가리 5.20∼7.10 북쪽말똥성게 9.1∼10.31

자라 6.1∼8.31 해삼 7.1∼7.31

대게 6.1∼8.31 톳 10.1∼1.31

닭새우 7.1∼8.31 감태류 1.1∼6.30

펄닭새우 6.1∼8.31 우무가사리 11.1∼4.30

전복 9.1∼10.31 도박류 10.1∼4.30

키조개 7.1∼8.31 꽃게 6.16∼8.31

<표 4-8> 수산자원보호령 제 10조에 의한 금지체장

단위：cm

어 종 금 어 기 어 종 금 어 기

참돔 20 펄닭새우 10

황돔 15 전복 7(제주는 10)

돌돔 15 오분자기 3.5

볼락 15 소라 5

농어 20 말조개 9

쏘가리 18 재첩 1.5

산천어 18 꽃게 5

붕장어 35 도루묵 10

자라 12 명태 10

대게 9 방어 20

털게 9 송어 12

닭새우 5

x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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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어획쿼터에 의한 어업자원관리

이러한 어획량삭감은 어군크기를 증가시키고 단기 생산곡선을 상향이

동시키며, SRY(pop.2)에 이를 때까지 생산곡선의 단기 평균비용을 감소시

킬 것이다. SRAC 곡선이 SRACy(pop.2)로 이동하면 이 점에서 Ym sy 쿼터

는 생물학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이때의 어류가격은 Pm sy이나 어업경비는 LRACm sy로서 양자간 차이인 이

익(Pm sy XZLRACm sy )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은 추가적인 어획노력

을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쿼터를 적용받는 어업의 생산량은

MSY에서 일정하고 어업자원량의 크기도 일정하므로 단기 생산함수 Y =

qfp에서 어획노력(f)의 증가는 어획가능계수(q)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어획가능계수의 하락은 장기 평균비용곡선을 상향이동시키며, 지속적

생산곡선을 확장시키는, 즉 더 많은 어획노력을 투입해야 동일한 양을 생

산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하여 완전한 생물경제학적

균형은 장기 평균비용곡선과 장기 평균수입이 MSY에서 일치하도록 어획

가능계수가 충분히 하락할 때 달성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어획쿼터에 의한 관리는 어획량은 통제하나 어획노력은

x lii



제 4장 현행 어업관리정책의 실태와 평가 4 3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을 인위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이행케 하고

어기 축소 및 선어 소비기간 단축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나

생산량, 어류가격 및 어군크기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증가시킨다는

큰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국

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2) 어획량 통제제도 현황

우리나라에 있어 어획량 통제 현황을 보면 1999∼2000년에는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정어리, 삼치의 5개 어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

으며, 2001년부터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키조개의 4개 어종에 대해서

는 시범사업을, 그리고 제주도소라, 붉은대게, 개조개에 대해서는 본 사업

을 실시할 계획이다.

6) 국제협력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에서는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다시 국가간 어

업협정의 체결과, 국제협약의 준수 및 국제(수산)기구에의 가입·활동으

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어업협정의 경우 현재 12개 연안국과 체결하고 있다. 어업협정에

서는 국가간 조업조건과 함께 어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하고 있는

데 국가간 유효기간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며 3∼12개월전 통고시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국제협약에 있어서는 유엔 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유엔

협정(United Nation Conference on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

Migratory Fish Stocks, 이하 유엔공해어업협정이라고 함)이 가장 중요하며

중서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도 최근 주요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해서는 이미 1996년 1월에 비준하였는데 이 협약

에서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대한 연안국과 조업국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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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체제 확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공해어업협정이 1995년 12월에 채택되었는데 이 협정에서는 대

상어족18), 참여자격, 기본적 권리의무19), 협력체계(지역수산기구), 기국의

의무, 집행협력, 제3국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서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호관리에 관한 협약에

도 적극 참여중이고, 국제수산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현재 12개 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

는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4-9> 우리나라의 어업협정 체결현황

체결국 체결일 비 고

일 본

프랑스

호 주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투발루

솔로몬

모리타니아

이 란

에쿠아도르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1998.11.28

1980. 9.19

1983.11.23

1980.12.18

1980. 8.25

1980. 6.18

1980.12.12

1984. 1. 7

1977. 5.11

1984. 5.22

1991. 9.16

1992. 1.25

12개월 전 통고시 종료

3개월 전 통고시 종료

12개월 전 통고시 종료

6개월 전 통고시 종료

3개월 전 통고시 종료

6개월 전 통고시 종료

12개월 전 통고시 종료

6개월 전 통고시 종료

6개월 전 통고시 종료

6개월 전 통고시 종료

6개월 전 통고시 종료

12개월 전 통고시 종료

자료：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 2000.

18) 유엔 해양법협약과 공해어업협정은 특별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고도회
유성어족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1 부속서는 다랑어류, 새치류, 꽁치류, 고래류
등 17개 어종을 예시하고 있다.

19) 타 협정과 마찬가지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관리목표로서 최대 지
속적 생산량(MSY)의 실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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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리나라 어업관리정책의 평가

1) 성과

( 1) 어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어업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완비해 어업관리정책

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어업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이 법은 1990년 8월1일에 전면 개정된 이후 7차례 개정되었

다.

어업관리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 면허어업, 제3장에서 허가 및 신고어업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장에서는 허가정수, 어선어업에

대한 허가부여, 허가사항의 변경과 취소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ⅰ) 근해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에 관한 기준

ⅱ) 원양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에 관한 기준

ⅲ) 연안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 등

ⅳ) 구획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 등

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을 어업별, 지역별로 정하고 있다.

한편 어업허가를 제외한 기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보호령은 1970년에 대통령령 제5027호로 제정한 이래 1999년 9월30

일까지 18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는데 금지구역, 어구제한, 금어기, 체

장제한, 어선제한(근해어선의 선복량제한 포함),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및

관리 등 어업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

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어업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이미 오래 전에

마련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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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10 >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가입현황

기 구 명 설 치 가 입 기 능 회원국

FAO수산위원회
(COFI)

1965. 5 1965.12
수산사업 및 집행계획

국제수산문제 검토 등
163개국

대서양 참치보존위

원회(ICCAT)
1966. 5 1970. 8

참치자원의 생산성 유지

국제감시제 실시
28

아시아·태평양수

산위원회(APFIC)
1948.11 1950. 1 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촉진 20

APEC 수산실무
그룹

1989.11 1991. 3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18

OECD수산위원회 1961. 9 1996.12
회원국간 수산정보 교환

정책협의
27

중동대서양 수산위

원회(CECAF)
1967. 9 1968. 1

자원조사 및 훈련

자원규제
32

중서대서양 수산위

원회(WECAFC)
1973.11 1974. 1

자원조사 및 통계수집

연구사업 조정
32

국제포경위원회

(IWC)
1946.12 1978.12

고래자원 보존

포경규제
41

남극해양생물보존위

원회(CCAMLR)
1980. 5 1985. 4

연구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자원보존 및 관리

23

북서대서양 수산위

원회(NAFO)
1978.10 1993.12 자원보존 및 관리 17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1996. 3 1996. 3 인도양 참치자원 조사, 관리 17

중부베링명태협약

(CBSPC)
1995.12 1995.12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6

자료：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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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획능력 확대 사전제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어획능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1953년 수산업

법 제정 당시 이미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허가정수를 설정하였고, 연안어

업에 대해서도 1986년부터 정수를 설정,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업종에 대해 정수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어업허가가 크게 증가하

였으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정수를 설정한 업종이 늘어

났고, 특히 기선저인망어업, 트롤어업 등 대부분의 근해어업에 대해 신규

허가를 금지함으로써 어업허가건수를 허가정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총선복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어업

자가 당해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는 이미

허가 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어선의 대체나 개

조는 이 조항에 의해 기존 어선 폐기조건하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복

량(어획능력)의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어획능력의 확대제한은 물

론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중에 있고, 실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있음은 평가할 만하다.

(3) 연근해어선의 적극 감축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마련과 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1994년부터 연근해어선을 적극적으로 감

축하는 구조조정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획능력의 감축을 위

한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일본, 미국, 캐나다, EU, 노르

웨이, 호주 등 몇몇 국가에서만 시행한 적이 있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어

선감척을 통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선감척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어업자원,

어업경영실태, 어업별 적정 어획노력의 평가 및 어선감척 규모와 어선어

구의 보상기준 등을 조사, 연구토록 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5,400여 억원을 투자하여 13만 7천톤(7천여 척)의 연근해어선

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어선감척)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발

x lv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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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어업구조개선의 촉진) 외에 수산업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즉 농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어

업구조개선을 위한 시책 또는 지원대책으로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어업조정

을 위해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농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과 같은 어업을 구조개선 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ⅰ) 수산자원보호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

ⅱ) 현저한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어업

ⅲ) 수입자유화 및 어업의 환경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되

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ⅳ)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국제어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업

구조개선이 필요한 어업

ⅴ) 기타 어업환경의 변화 또는 어업조정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업

현재 시행중인 어선감척사업은 일반 감척사업과 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 감척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한·일 어업협

정 체결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서 전자와 사업내용이나 추진체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지원조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어선 및 어구매입

비는 양자 모두 보조이며 폐업보상비와 부속선매입비의 경우 전자는 보

조 50%, 융자 30%, 자담 20%인데 반해 후자는 보조 90%, 자담 10%이다.

추진실적을 보면, 1994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1998년까지 연안어

선 397척, 근해어선 2 17척 등 총 614척을 감척하였고 1999년에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668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하였다.

일반 감척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하고 치어남획이 심하며,

어업상 위험성이 큰 연안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한 후 근해어선을 감척

하기 시작했는데 1997년부터는 척수에 있어서도 근해어선이 많았고 1999

년은 특별 감척사업으로 인해 일반 감척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에서는 일반 감척사업의 경우 2004년까지 3,035척의 연근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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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1998년까지 이미 614척을 감척하였고, 2000

년에 93척, 2001∼2004년까지 2,328척을 감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적정 수준에 가까운 어획노력을 갖추게 될 것이

다.

<표 4-11> 연근해어선 감척실적

단위：척, 억원

구 분

합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물량 금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액
물

량
금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1,282 4,597 54 49 117 129 136 171 135 308 172 345 668 3,595

연안어선계 397 398 54 49 111 114 110 100 48 54 74 81 - -

근해어선계

대형선망

대형트롤

잠 수 기

대형기저(쌍)

대형기저(외)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근해자망

근해연승

운 반 선

885

41

26

13

166

20

71

204

153

99

61

31

4,199

126

415

30

835

93

186

880

894

426

242

72

-

-

-

-

-

-

-

-

-

-

-

-

-

-

-

-

-

-

-

-

-

-

-

-

6

6

-

-

-

-

-

-

-

-

-

-

15

15

-

-

-

-

-

-

-

-

-

-

26

12

1

13

-

-

-

-

-

-

-

-

71

32

9

30

-

-

-

-

-

-

-

-

87

-

-

-

38

2

42

3

2

-

-

-

254

-

-

-

113

4

126

7

4

-

-

-

98

23

2

-

42

4

29

-

-

-

-

-

264

79

14

-

107

4

60

-

-

-

-

-

668

-

23

-

86

16

-

201

151

99

61

31

3,595

-

392

-

615

85

-

873

890

426

242

72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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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계획

단위：척, 백만원

구 분 합 계 1994∼99 2000 2001∼2004

사업량

(톤수)
3,035

115,019
614

22,654
93

3,208
2,328
89,157

사

업

비

계 478,493 100,242 15,367 362,884

국고

융자

지방비

자담

360,392
62,748
19,050
36,303

68,965
16,912
7,758
6,598

12,702
965

1,057
643

278,725
44,862
10,235
29,062

자료：해양수산부

(4) 원양어선의 지속적 감소

우리나라는 현재 원양어선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지향하

고 있는 경계 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어획노력 감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즉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수는 지속적으

로 감소하다가 1990년도에 최고치인 810척에 달했다. 그러나 1993년 UN

의 결의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어업이 전면 금지되고 원양어업의 전반적

인 경영악화로 어선척수가 점차 감소, 1999년 말에는 550척으로 줄어들었

다.

그런데 앞으로 주요 연안국의 조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도네

시아에서는 2000년부터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소련의 경우 정부간 어획쿼터를 감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20)

특히 2002년부터는 오호츠크 해역의 명태자원 유지를 위하여 외국어선의

조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물론 현재 107척으로 추정되는 편의치적선21)을 국적선화 할 경우 단기

20) 2001년 입어를 위한 양국간 어획쿼터 협상결과에 의하면 총량에 있어서는 2001
년의 쿼터량이 2000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 어획대상
어종인 명태의 경우 오히려 9,000M/T이 감소하였고, 입어가능 어선척수도 13척이
줄어들었다.

21) 실질적으로 조업국에서 경영을 지배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연안국 또는 제3국의

l



제 4장 현행 어업관리정책의 실태와 평가 5 1

적으로 원양어선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안국의 규제강화

및 이로 인한 경영악화로 어선척수가 감소할 것이다.

<표 4-13> 원양어선의 연도별 척수

단위：척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9

합 계 750 617 810 637 550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채낚기

오징어유자망

북양트롤

기지트롤

꽁치봉수망

기 타

439

2

13

14

39

202

-

41

221

11

53

97

45

184

5

6

276

39

88

142

44

203

7

11

226

30

124

-

36

189

12

20

202

26

97

-

34

161

4

26

자료：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 통계연보 , 2000.

(5) 국제적 어업관리에의 협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12개국과 어업협정을 맺고 있고,

12개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양어업에

있어서도 유엔 해양법협약,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및 FAO의 편

의치적선 금지협정 등 관련협약과 협정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FAO의 편의치적선 금지협정에 있어서 현재 국제적으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22) 참치연승어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편의치적선이 한 척도 없

다. 다만 대서양 트롤어업을 포함한 트롤어업에 있어서는 외국 어선을 용

선하여 우리나라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어선이 몇 척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엄격히 볼 때 편의치적선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

소유로 하여 운영중인 어선을 말한다.
22) 일본의 경우 주로 중국과 대만의 참치어선을 겨냥하여 편의치적선 금지를 주장
하고 있고 참치어선의 감척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은 물론 타국의 참

치어선 감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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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3) 용선의 경우 어선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장기적으

로 이를 모두 국적선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협의중인 중서

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가

입한다는 원칙하에 어획쿼터 등 몇 가지의 이슈에 대해 의견 조정중에

있다.

2) 문제점

( 1) 현행 허가정수의 비현실성

현재 대부분의 근해어업과 4개 연안어업에 있어 허가정수를 설정, 운용

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허가정수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표 4-2>에서 보듯이 대형기저 외끌이어업과 대형트롤어업을 제

외한 나머지 근해어업의 경우 허가건수가 정수에 미달되고 있는데 <표

3-2>의 적정 어획강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허가건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업종은 물론 미달되는 어업도 대부분 어업허가를 대폭 축소해야 할 상태

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업허가 감축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중·일 어업

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에 큰 원인이 있으나 어업협정이 없었다 하더라

도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어선척수를 대폭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허가정수만을 두고 볼 때는

어획노력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현행 허가정

수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연안어업의 허가정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어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즉 1986년부터 4개 연안어업에

허가정수를 설정, 어획노력 증가를 억제해 왔으나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종에서는 어업허가를 오히려 대폭 증가해 왔고, 특히 1997년

에 무적어선 실태조사를 계기로 연안어선이 3만척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

서 허가정수를 또 다시 늘리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3) 왜냐하면 FAO 편의치적선 금지협정에서는 실제 조업국과 어선의 국적이 같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l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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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력수 미규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사이 주요 근해어업에 있어서 신규 허가

를 금지하고 척수 및 톤수를 규제해 왔으나 많은 업종에서 마력수를 규

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데 실패하였다. 즉

마력수의 증가는 더 큰 규모의 어구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선척수

및 톤수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획노력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획노력량 증가가 어업자원량이 많

을 때는 효율적인 어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나 어업자원량이 감소한 현재

상황하에서는 경영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EU,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앞으로 어획능력 감축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표 4-14> 동력어선의 어선세력 변화

단위：천척, 천G/T, 천마력

구 분 1980 1990 1999

척 수

톤 수

마력수

척당 마력수

51.1

740

2,462

48.2

79.4

955

5,449

68.6

87.5

986

11,796

134.8

자료：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 2000.

(3) 유휴허가 및 불법어업 상존

구조조정사업을 통해 정부가 많은 자금을 지원해 가면서 어획노력량을

감축하고 있는 반면 유휴허가가 다시 부활하여 실질적인 어획노력량 삭

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유휴허가는 실질적으

로 조업을 하지 않은 채 타 어업자가 생산한 어획량의 대리위판 등으로

명목만 유지하다가 중고선의 구입을 통하여 다시 어업에 종사하게 됨으

로써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획노력량 삭감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한편 불법어업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어업자원을 고갈시키고 있

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즉 최근의 불법어업 단

l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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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실적을 보면, 매년 3천건이 넘고 있는데 단속되지 않은 불법어업 행위

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불법어업의 유형은 크게 무

허가 어업행위와 어업허가는 있으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

반하는 경우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이른바 고데구리라고 하는 소

형 기선저인망어업이 대표적인데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만

연하고 있고 강원도와 경북 등 동해안에서는 3중 자망을 이용한 어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어구어법 위반, 조업구역 위반, 체장제

한 위반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한·중·일 어업협정의

여파로 어장을 상실한 근해어업에 의한 조업구역 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4-15>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합 계 3,595 3,128 3,443 3,157 3,191

해양수산부 995 937 942 725 590

시·도 2,194 1,957 2,089 1,938 1,837

해양경찰청 406 234 412 494 764

자료：해양수산부

(4) 총허용어획량 할당제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정부의 해양개발기본계획 (O.K.2 1)에 의하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제

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입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1999

년 시범사업후 시범사업 자체를 연기하려 했다가 최근에 와서야 2001년

에 4개 어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3개 정착성 어종에 본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총허용어획량 할당제도는 어업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어획

노력량 통제수단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뉴질랜드에서는 1983년부터 7개 어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할당

제도를 시행, 이후 계속 보완해오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97년부터 6개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다.

liv



제 5장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FAO의 행동계획수립
지침서와 국별 동향

1 .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FAO 지침서의 주요내용

1) 개요

FAO는 독자적, 혹은 회원국이나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하에 책임있는

수산업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러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어업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과 1999년 제23

차 회기에서 채택된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수립 지침서이다.

어획능력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은 어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적

용되는 자율적 조치이다. 이 문서의 첫 부분은 국제행동계획의 성격과 범

위 및 주요 원칙과 목적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긴급조치에

관한 설명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긴급조치는 어획능력의 평가 및 감시와 국별 행동계획의 준비 및 이행

을 모두 포함한다.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과학적 및 기술적

협조나 국별 및 국제적 보고, 그리고 FAO의 역할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각 권고활동이 완성되어야 하는 시기도 명시하고 있다.

2) 국제행동계획의성격및범위

국제행동계획은 자율적이다. 이것은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제2조 d항

에서 규정된 대로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의 바탕위에서 작성되었다.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따라 해석 및 적용을 한다.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을 이행해야 하는 모든 국가24)는 이 행동계획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 및 지역25)수산기구는 이 지침을 국제법과

24) 이 규정에서, 용어 국가라 함은 FAO의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함은 물론 국
가 이외의 어업기구(또는 조직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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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되게, 그리고 관련기구 각각의 권한범위 체계안에서 적용해야 한다.

국제행동계획은 기본적으로 어업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향

하고 있다.

3) 목적및원칙

국제행동계획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와 지역기구가 2003년까지, 그리

고 늦어도 2005년까지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어획능력관리를 전세

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지속적 이용가능성을 저해하는 과

잉어획능력 문제에 직면한 국가나 지역수산기구는 우선 현재 수준에서

어획능력을 제한하고, 어획능력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기 지속적 이용가능성이 달성되더라도 각 국가와 지역수산기구는 이를

저해할 정도로 어획능력이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야 한

다. 상기의 목적은 다음 4가지 주요한 조치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ⅰ)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의 어획능력 평가와 어획능력 감

시기능의 강화

ⅱ) 어획능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계획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연안어업에 대한 긴급조치의 준비와 이행

ⅲ) 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 어획능력관리의 개선을 위해 지역수산기

구의 기능과 관련제도를 강화

ⅳ)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을 대상으로 하

는 어업 및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긴급조치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육, 국제적 수준

에서의 기술협력이나 조정 등의 보완적 조치를 통하여 이행이 증진될 수

있다. 어획능력관리는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다음

과 같은 주요 원칙과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ⅰ) 참여：국제행동계획은 각 국이 직접 또는 타 국가나 지역수산기구

를 포함하는 정부간 기구와의 협력하에 FAO를 통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역수산기구는 이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25)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용어는 필요에 따라 소지역을 포함한다.

l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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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조치를 FAO에 통보한다. FAO는 규칙적으로 이 계획의 이

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ⅱ) 단계적 이행：국가 및 지역계획에 의거한 어획능력관리는 다음의 3

단계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 및 진단(2000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전분석), 둘째, 관리조치의 채택(2002년 말까지

채택해야 하는 조치), 셋째, 상기의 평가와 진단에 따른 조치의 주

기적 조정이다. 국가와 지역수산기구는 2005년까지 이러한 단계를

끝마치고 국제행동계획에서 명시된 보완조치를 점진적으로 이행하

여야 한다.

ⅲ) 전체적 접근：어획능력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국 및 해외수역에서

어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ⅳ) 보존：어획능력관리는 어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사전예방의 원칙

－ 우발포획·쓰레기·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선택적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로활동을 위해 노력

－ 생물다양성의 보호

－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서식지의 보호

ⅴ) 우선순위：이미 명백한 과잉어획이 존재하는 어업의 어획능력관리

가 우선되어야 한다.

ⅵ) 신기술：어획능력관리를 위하여 모든 채포어업 분야에서 환경적으

로 건전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ⅶ) 어업전환가능성：효율적인 어획능력의 이용을 장려하되 이것이 어

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이를 억제

하여야 하며, 다른 어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ⅷ) 투명성：국제행동계획은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제6조 13항에 따라

투명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행동계획은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제5조에 기초를 두고 이행

되어야 한다. 즉 개도국이 자국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법적으로 갖는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따라 공해어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이 어족자원에

lv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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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4) 긴급조치

( 1) 어획능력 평가 및 감시

① 어획능력 측정

각 국가는 어획능력 측정과 감시에 관련된 문제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

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 공동의 노

력과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는 어획능력 정의 및 측정에 관한 기술회의의 결과가 국

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 어획능력 및 과잉어획능력의 사전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을 유의하면서, FAO가 이 회의 및

자료수집·분석과 관련된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소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긴급조치가 필요한 어업 및 어선단의 평가 및 확인

각 국가는 2000년 말까지 주요 어업의 모든 어선에 대하여 국가 수준

의 어획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2001년 말까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내어업 및 어선단에

대하여 체계적인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분석도 주기적으로 갱신해

야 한다.

또한 각 국가는 같은 기간에 지역적 수준(관련지역수산기구내에서 또는

필요시 그들과 협력하여)과 세계적 수준에서(FAO와 협력하여) 경계왕래

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을 어획하는 어업 및 공해어업의 어획능력에 대해

서도 유사한 사전평가를 계획하고, 긴급조치를 요하는 지역적 혹은 세계

적 어업 및 어선을 확인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③ 어선기록제도의 확립

각 국가는 FAO가 적절하고 균형 있는 어선기록의 표준지침을 개발하

는 것을 지원해야 함과 동시에 자국 어선에 대한 적절하고 균형 있는 국

가기록체계를 개발·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

조치 이행증진협정(이행협정)의 발효 이전에 FAO가 이행협정에서 제시한

모델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국제기록

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lv i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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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별 계획의 준비 및 이행

① 국별 계획 및 정책의 개발

각 국가는 특히 다양한 자원관리체제가 어획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면서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별 행동계획을 개발,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어획능력을 감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의 유지 및 관리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을 규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

도 개발하여야 한다.

각 국가는 2002년 말까지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별행동계획을 수립·

채택·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어업자원량과

어획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어획능력을 감축하여야 한다. 이들 계획은

어업자원의 평가에 근거하여야 하며, 심각하게 남획된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능력관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긴급한 조

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획능력 감축으로 인해 영향

을 받게되는 어촌사회의 고용 및 생계유지 등 경제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어획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국별 계획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국가는 어획능력 문제가 어업관리에 있어 지속

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국

의 국별계획의 이행사항을 최소한 4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② 보조금 및 경제적 유인책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별 계획을 수립할 때, 각 국가는 과잉어획 또는

지속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와 긍정적·중립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별하여 평가하되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요소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적 어업의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하되, 직·간접적으로 과잉

어획능력의 확대를 유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가능성을 해치

는 모든 요소를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③ 지역적 고려사항

모든 국가는 어획능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

역수산기구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타 형태로 협력해야 하고 어획능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FAO 또는 지역기구와의 협력하에 연구, 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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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교육자료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3) 국제적 고려사항

각 국가는 어획능력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협정, 특히 이행협정(편의치

적선금지협정)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관

한 1982년 12월 10일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협정(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에의 가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 및 정보교환

을 지원해야 한다.

각 국가는 공해어업에 종사하는 자국 어선의 어획능력을 관리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해어족자원이 과도 어획되는 경우 어획능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지역수산

기구를 통하거나 FAO와의 협력하에 공해 및 연안에서 자국 어선이 어획

하는 어획량에 관한 자료수집을 확대해야 한다.

각 국가는 기국(旗國)으로서 특히 국제법의 관련규칙 및 국제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

져야 한다. 또한 그러한 국가들이 있다면 어획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자간 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각 국가는 지역수산기구나 약정의 회원국이 되거나, 또는 그러한 기구

에 의해 확립된 보존관리조치 및 약정을 자국의 어선에 적용하도록 장려

해야 하고 이행협정(편의치적선금지협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수산

기구 및 약정에 의해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와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

의 어획활동에 관한 정보교환을 FAO의 지원하에 촉진하여야 한다.

이행협정의 발효 이전이라도 각 국은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을 채택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타 국가의 명시적 동의나 공식적 승인 없

이는 어획능력이 자국의 관할권내로 이전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기국으로서의 의무에 따라 자국 기를 게양하는 어선이 공해에서 책임있

는 수산업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4) 긴급조치를 요하는 주요 국제어업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

각 국가는 긴급조치를 요하는 국제어업상의 어획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심각하게 남획되고 있는 경계왕래어

족, 고도회유성어족 및 공해어족을 어획하는 어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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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 국가는 남획된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들 자원

에 투입된 어선능력을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행동계획의 관련규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ⅰ) 과잉어획상태에 있는 어업자원을 어획하는 어선을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경제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성

ⅱ) 어업자원상태를 고려하면서, 어획능력이 완전히 개발되었거나 과도

개발된 어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강

구

5) 이행증진체제

( 1) 인식제고 및 교육

각 국가는 어획능력관리의 필요성과 어획능력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의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협력

각 국가는 어획능력관리와 관련된 이슈에 관한 과학기술정보의 교류를

지원하여야 하고, 기존의 지역적·세계적 협의체를 통하여 정보의 이용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훈련 및 제도강화를 지원하고, 개도국에 어획능력

관리와 관련한 재정적, 기술적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3) 보고

각 국가는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상 FAO에 대한 격년 보고의 일환으

로서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자국 계획의 평가,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진전

사항을 FAO에 보고하여야 한다.

(4) FAO의 역할

FAO는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저해하는 어업관리방법과 보조금같이

과잉어획능력을 가져오는 요소의 확인분석에 사용할 관련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어획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각국의 행동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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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기술원조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예산외에

특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별 계획의 개

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수산위원회를 통하여 국제행동계획 이행의 진행상

황을 매 2년마다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별 동향

FAO의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수산업 규범이 채택된 이래 각국은 어

획능력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미

국을 비롯하여 EU, 캐나다, 일본 등 우리나라의 행동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 1) 미국의 어획능력

① 개요

미국은 1999년의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탄생시킨 FAO

의 주요 참여국이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어획능력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

고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단계에 관한 완전한 계획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였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감척(또는 어업허가환수정책)을

통하여 몇 개 업종에 대한 어획능력 감축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의회가

2005년을 목표로 하는 어획능력관리계획의 이행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지출을 승인하였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FAO

회원국들이 1999년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수립 지침서(FAO IPOA/

CAPACITY)에 따라 2000년 말까지 자국의 어획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개발하고, 2001년 말까지 긴급조치를 요하는 자국의 어업 및 어선들을 파

악하며, 2002년 말까지는 어획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국별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어업 분야의 과잉능력을 평가하고

다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내부절차와 장기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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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행동계획은 개발단계에 있다. 따

라서 여기서는 국가어획능력관리계획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초기단계의

진행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의회 위임 보고서(연방투자연구)를 완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수산업의 어획능력과 자본화를 야기시킨 보조금 및 정부의 다른 프로그

램들을 조사한 것이다

둘째, 미국해양기상청 어업관리(NOAA/NMFS) 작업팀을 설치하여 어획

능력에 관한 기술적·경제적 정의를 개발하였다.

셋째, 연방관할 어업에서 어획능력에 관한 양적·질적 평가를 위해

2000년도에 두 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넷째, 특정 어업에 대한 어획능력 감축조치들과 함께 가능한 어획능력

관리조치들에 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섯째, 2005년까지 국내어업의 20%에 해당하는 과잉투자와 과잉어획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전략계획목표를 수립하였다.

② 연구 및 평가

가) 연방투자연구

이 연구는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법에 의하여 1996년부터 시작되었는

데, 이 연구에서는 어획능력의 감축을 위한 조치를 지원하고 .... 수산업

의 자본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작업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정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작업팀은 7번의

모임을 가졌으며 1999년 여름에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이 연방투자연구는

과잉어획능력 문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다루는 유일한 공식적인 연구이

며, 문제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

한 1977년 이후 약 20여 년간에 걸친 정부의 각종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일부 정부 보조금 및

프로그램은 과잉어획능력을 가져 온 반면, 다른 많은 정부 프로그램들은

그렇지 않았거나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부 정부 보조금이 어업자원 및 그들의 서

식지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과잉어획능력을 초래했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정부의 어업대출과 조세연기 프로그램들을 수정하도록 여러

가지 권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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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투자연구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획능력을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정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절하

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1999년 중반기에 발표와 함께 상

당한 호평을 받았다

나) 어획능력에 관한 NOAA의 작업단

한편 1998년 해양수산단(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에서는 어획능

력에 관한 정의와 기술적 조치들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NOAA 수산과

학위원회(Fisheries Science Board)에 보고할 작업팀을 자체적으로 조직하

였다. 주로 기관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이 작업팀은 1998년과 1999년에

수 차례 모임을 가졌고, 1999년 6월에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이 해 말에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여기서 개발된 개념과 조치에 대해

NOAA 수산과학위원회와 FAO 기술자문회(tech- nical consultation)에서 모

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FAO가 후원함으로써 시작된 어획능력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단 전문가

들의 작업은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가장 적절한 어획능력에 관한 정의는 투입기준(어선, 어구, 연료,

선원 등) 보다는 산출, 즉 어획량과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가용한 통계자료에 따라 다양한 어획능력 측정이 실증적·분석적

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손쉽고 자료를 덜 필요로 하는 것은 ⅰ)

Peak to Peak 방법26)이며, 보다 복잡하고 많은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ⅱ) Data Envelopment Analysis27)와 ⅲ)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Metrics28)이다.

26) 자료가 제한적일 때 어획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친
다. ① 단위 조업당 최고의 생산량을 보인 해를 확인한다 ② 잠재적 어획능력의
추세를 해석한다. ③ 어선단규모의 변화를 반영하는 어획량추세를 조정한다. ④
과거 어획률의 조정된 추세를 구한다. ⑤ 최고 해와 그렇지 않은 해 간의 단위조
업당 어획량을 비교하고 과거의 어획능력 이용률을 얻기 위해 생산성 변화를 조

정한다.
27)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①최적생산자를 결정하기
위한 비모수적(非母數的)방법, 즉 실제 수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② 의사결정단
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성과측정기술이다. ③ 단일투
입-단일생산으로부터 복수투입-복수생산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을 일반화하기 위
한 수학적 프로그램의 최적화 방법이다.

28) 주어진 변동요소의 사용으로 최대의 잠재적 생산량을 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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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용최소화와 같은 경제적 목표를 고려하는 경제적 정의와 이에

기초한 조치들이 어획능력을 산출량 기준으로만 검토하는 기술적 정의와

이에 의한 조치보다 더 바람직하다.

다) 미국 국내어업의 어획능력에 대한 보고서

NOAA 수산과학위원회가 자체 작업팀의 조사결과를 수용한 후, 이 조

치들을 2000년도 연방관할 국내어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 어획

능력에 대한 이 평가는 다음의 두 단계에 걸쳐 완성될 계획이다.

첫째, 해양수산단은 기존의 기술적 문헌과 8개의 지역수산관리위원회에

의해 이미 개발된 자료에 근거하여 어획능력에 관한 질적(quali- tative)인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둘째, 해양수산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Peak-to-Peak과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국내어업의 어획능력에 관한 보다 기술

적이고 구체적인 양적(quantitative)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질적인 보고서와 양적인 보고서가 모두 완성된 후, 해양수산단은 2001

년 초 Our Living Oceans - Economics 시리즈에 미국 국내어업의 어획능

력 수준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특집호로 발간할 것이다.

이 보고서들은 NOAA와 관련자들에게 미국 어업의 과잉어획능력 문제

에 대한 진전된 최신 현황을 과학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 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및 예방조치들을 개발하고 이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미국 국내어업에 대한 어획능력관리

미국은 몇몇 국내어업에 대해서 어획능력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

나 아직 어획능력에 관한 공식적인 국별 행동계획은 개발하지 못했다. 반

면 어획능력 감축 외에 어획능력관리 또는 통제를 지원하는 기타 규제조

치들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차기 협상에

있어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통하여 어획

노력수준과 어획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이들 국내 프로그램 중 일부를 개

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은 연방관할 어업에 있어서 어획능력을 관

이나 몇 가지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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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한 다섯 가지 광범위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즉 ⅰ) 진입제한

ⅱ) 정부가 지원하는 감척 ⅲ) 업계가 지원하는 감척 ⅳ) 어업허가에 의한

관리 ⅴ) 국내적으로 어획능력을 증진시키는 보조금의 개혁이 그것이다.

마) 진입제한

대부분의 연방관할 어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입제한이 실시되고 있

다.29) 이러한 관리조치들은 비교적 약한 형태의 진입제한인 조업일수 통

제로부터 허가제한과 허가 및 어선에 대한 모라토라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진입제한은 어획능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

리조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첫 단계 조치로 간주된다. 진입

제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업관리자들이 어업참여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 어선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통하여 신규진입을 막을 수도 있

다. 따라서 진입제한은 보다 엄격한 통제로 가는 과정의 첫 단계 관리수

단이 될 수 있다.

바) 정부가 지원하는 감척

정부가 지원하는 감척 또는 어업허가환수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의회

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이 실시된 어업은 북태평양 저어류, 북서태

평양 연어, 뉴잉글랜드 저어류 및 가리비, 멕시코만 새우어업 등이다. 과

거 6년간 감척 및 어업허가환수를 위하여 NOAA, 경제개발국, 중소기업

국(상무부), 그리고 농업부 등에서는 상당한 긴급자금을 제공하였다.

사) 업계가 지원하는 감척

어획능력을 감축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법

제3 12조(b-e)에 나와 있는 어획능력 감축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

공자금과 일부 업계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즉 3 12조(b)에 따르

면 어획능력 감축을 위해서는 ⅰ) Saltonstall-Kennedy Act의 자금(궁극적으

로 수산물 수입시 거두는 관세로 조성함) ⅱ) 의회의 지출금 ⅲ) 업계의

부담금 ⅳ) 국가, 기타 공적자금, 또는 비영리기관들로부터의 자금 등 다

양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때 업계의 부담금은 지역

수산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규모는 당해 어선가치의 5%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29) 이에 대한 단 하나의 예외는 멕시코만의 새우트롤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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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단은 법 제3 12조(b)에 의해 업계가 지원하는 어획능력 감축계

획을 실시하기 위한 최종적인 규칙을 마련하였고, 공식적인 승인을 기다

리고 있다. 2000년 4월 현재 3 12조(b)의 어획능력감축 계획 중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의회는 미국

수산업법의 통과와 함께 1998년 말에 알래스카 저어류에 대한 어획능력

감축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다.

아) 어업허가에 기초한 관리

미국 어업에는 두 종류의 관리조치가 있다. IFQ(개별어획쿼터)와 CDQ (지

역공동체어획쿼터)가 그것으로, 양자 모두 지난 10여 년간 수 차례 실시

되었다. IFQ 대상어업은 ⅰ) 중부 대서양의 백합 ⅱ) 남동부 대서양의

wreckfish ⅲ) 북태평양의 넙치와 빙어 ⅳ) 대서양의 선망 참치어업 등이

고 CDQ는 서부 알래스카의 여러 소규모 어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6년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법은 ⅰ) 새로운 IFQ는 2000년 10월까

지 4년간 모라토리움을 실시하고 ⅱ) IFQ와 CDQ에 대한 두 개의 국립과

학학술원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관한 보고서는

1998년에 완성되었으며 IFQ와 CDQ 모두 해당 어업에서 과잉어획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자) 보조금 개혁

WTO 뉴 라운드가 시작하기 이전에도 미국은 국내의 경제적 지원프로

그램 중 일부를 재검토하고 선별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분

적으로는 미국의 어획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방투자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

들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국내지원프로그램은 과거 10여 년간 다양

하게 변화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다음과 같이 국내 어업의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조금을 감축해 왔다.

첫째, 새로운 상품개발과 같은 상업적 응용연구(예를 들어 Sea Grant)에

대한 직접지원이 감축되었다.

둘째, 해양수산단의 무역 진흥과 국내 시장활동에 대한 의회 지출액이

급격히 감축되었다.

셋째, 어선의 건조, 현대화, 보수를 지원하던 연방어업대출보증 프로그

램이 1996년에 종료되었고, 다른 목적(어획능력 감축, 양식어업, 영세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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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IFQ 지분의 구입 등)의 직접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넷째, 감척과 허가환수를 위한 의회 지출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 장기계획수립：미국 어업의 과잉어획능력에 대한 전략적 목표

과잉어획능력 문제를 정의하고 연구하는 동안 NOAA는 보다 장기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잉

어획능력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전략적 목표가 NOAA의 1998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은 예산요구사항을 충족시

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되는데 여기서는 NOAA의 2001 회계

년도 예산요구서 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양수산단의 전략적 목표하에 세 가지 주제가 어업 분야에 적용된다.

즉 ⅰ)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구축 ⅱ) 보호어종의 자원회복 ⅲ) 건강한

어장의 유지가 그것으로 NOAA의 어업관련 지출액 중 3/4 가량이 첫 번

째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구축을 위한 계획 부문에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시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즉 ⅰ) 과잉어획과 과잉투자의 제거 및 방지 ⅱ) 어업공동체

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달성 ⅲ) 환경적 및 경제적으로 건강한 해면양식어

업의 발전이 그것이다. 첫 번째 목표의 경우, 세 가지의 이행수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05년까지 과잉투자 어업의 20%를 감축하는 것이다. 즉

2002년까지 5%, 2003년까지 10%, 2004년까지 15%, 2005년까지 20% 감축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다. 첫째, 과잉투자

어업(overcapitalized fisheries)으로서 이것은 단지 자본이 과잉투자 되어있

는 어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단 자체 작업팀에 의해 1999

년 개발된 기술적·경제적 개념의 과잉어획능력이 존재하는 어업까지를

지칭한다. 둘째, 어업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개별 어군이나 어종 만이 아

니라 어업관리계획(FMP)에 의해 관리되는 단일 또는 복수 어군 중 어디

에도 적용될 수 있다. 2000년 4월 현재 미국의 연방관리어업에 대한 4 1개

의 어업관리계획(FMP)이 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이행조치로 2005년까지

약 8개의 어업관리계획에서 과잉어획능력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어획능력 관리계획이 완성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의 감축 목표가 실현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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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도한 부정적 영향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 1) 어획능력관리 행동계획 추진

1999년 2월 FAO의 수산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

제행동계획에 따라 일본은 132척의 참치연승어선 및 이 선단의 20%를

폐기했다.

편의치적선에 의해 어획된 많은 수산물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일본 국내의 어획활동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치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특별조치법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참치를 수입하는 상인들로 하여금 그

참치를 어획한 어선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참

치상인들에게 편의치적선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치적선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도 편의치적선

에 대한 감축을 종용하고 있다.

(2) 어업관리

① 개요

일본에서는 어업방식이나 어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획노력도 어업허

가 건수나 어구규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어업관리 방

안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규로는 수산업법 , 수중생물자원 보호법 , 해

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이 있다.

어획노력에 대한 규제는 어업방식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

하고 있다. 또한 TAC(총허용어획량) 할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할당량

(쿼터)은 개별 어민이 아닌 각 어업별로 할당한다. 199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일본 전체어업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7개의 어종이 TAC 제도

대상이 되는데, 외국의 어선에 의한 어획은 어업에 관한 양자 협정에 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유어(游漁)

수산업법과 수중생물자원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각 현(縣)에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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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유어업자들이 사용하

는 어구 및 어법을 규제하고 있다.

유어에 의한 어획량은 부정확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적 어획량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해면 유어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3천 9백만명

(1998년도)에 달하고 있는데 유어자와 어업자가 같은 해역을 이용하는 관계

로 이용자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상업적 어선과 유어선 간의 항해 및 정박 등에 있어서의 분쟁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사들은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이용규칙 제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에 관한 회의를 정

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③ 감시 및 규제

일본에서는 TAC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과 일·중어업협정의 발효로 일본은 UN

해양법협약에 따라 EEZ내에서 어업자원관리조치와 관련법규를 강제적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어획량을 감시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이미 개발한 바 있다.

④ 국제보존협정

일본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남

방참치보존위원회(CCSB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등의 회원국인데 이

들은 모두 특정 어종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국제제도이다. 또한 일본정

부는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고위급 다자

간 회담(MHLC)에 참여했으며, 참치 및 참치 유사 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북태평양에서 일본은 북태평양 참치 및

참치 유사 어종을 위한 임시과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해역에서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 정부의 지원

① 개요

수산물에 대한 가격지원제도는 없으며 수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4.1%이다. 직접지불제의 경우 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한 감척을 제외하고

는 일반 어민이나 기업, 가공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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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어선이나 어구를 도입하기 위한 저리의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어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과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② 일반지원

EEZ에서의 어업자원관리와 어로행위 및 법집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어촌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는데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

ⅰ) 어민에 의한 어업자원의 자율관리지원

ⅱ) 어업관리와 집행

ⅲ) 종묘생산과 치어방류

ⅳ) 어촌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과 어항보수 및 인공어초 시설을 포함

하는 어업 간접자본의 확충

ⅴ) 수산기술의 연구개발

ⅵ) 국제협력

③ 사회적 지원

어민들을 위한 실업보험과 연금제도는 다른 산업과 거의 유사하다. 예외

적으로 어업구조조정으로 직업을 잃은 어민은 통상적인 실업급여 이외에

도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특별급여와 고용상담을 제공받는다.

④ 구조조정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감척과 어선의 합리화를 통하

여 어업의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32척의

참치연승어선이 FAO의 행동계획에 따라 감척되었다.

(4) 정책 및 전망

어업자원관리에 있어서 국제적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은 대서

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권고에 따라 벨리즈, 온두라스, 적도기니로부

터의 대서양 참다랑어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1999년에는 수입업자들이 수입하는 참치를 어획한 어선명을 보고하도

록 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편의치적선에 의한 어획물의 수입을 자제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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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은 200해리 EEZ 시대를 가져왔고,

일본 수산업은 어업생산의 감소, 어민의 고령화 및 어촌공동체의 활력 상

실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수산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이는

200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의회의 수산정책 논의시 반영될 것이다.

3) 캐나다

( 1) 어획능력의 개념정의

어선의 물리적 능력이란 규제나 제약이 없을 때 어획할 수 있는 어업

생산량을 의미한다. 실제로 어획능력은 물리적 어획능력과 경제적 어획

능력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우선 물리적 어획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어선수,

각 어선의 크기, 마력수, 선원 또는 허가수, 표준 출어기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물리적 어획능력 투입의 변화는 산출능력

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발전까지 포함하

는 어획능력의 모든 물리적인 측면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다음 경제적 어획능력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부터 나오는 생산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어

획능력이란 자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평균소득을 가져오

는 데 필요한 생산량을 의미한다.

(2) 어획능력관리정책

캐나다는 어획능력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정 어업에 대한 진입제한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어업에 진입하는 어민들의 수를 통제하도록 고안되었다.

진입제한 이외에도 어구, 어선크기나 조업구역 제한과 같은 투입통제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어업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획능력을 제약하고자 사용되는 투입통

제 방식은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투입통제 방식의 하나로

서 어선의 전체적인 크기에 제한을 두는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어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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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길이는 같지만 보다 넓고 깊은 어선을 구입하

였다. 그러자 정부는 대체되는 어선의 총부피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업계는 다시 보다 강력하고 빠른 어선을 구입하여 어

획능력을 향상시켰다.

캐나다는 투입통제 방식 이외에도 1990년대에 두 가지 특정 어종(대서

양 저어와 태평양 연어)에 대한 과잉어획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

별조치를 추진하였다. 즉 대서양 저어전략(TAGS)의 일환으로 저어 어획

능력 감축 프로그램을 1994∼1998년에 도입, 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를 감축하였는데 이 정책에는 캐나다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의 조업구

역 조정과 조기 퇴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서양 저어전략이 종료되고 현재의 캐나다 어업조정 및 구조조정 프

로그램(CFAR)이 도입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조기 퇴출을 통해 어획능력

을 감축하기 위하여 대서양 저어어업의 감축과 태평양 연어어업의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물론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어획능력을 규제하고자 하는 대

부분의 시도들이 어민들의 대응노력과 기술발전으로 무위로 돌아가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민이나 업계

로 하여금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자원을 보존하는 데 보다 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 어획능력관리정책의 영향평가

캐나다는 이미 자국의 어획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어획능력 감축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전평가에 의하면

1986년과 1996년 사이에 캐나다의 어선수는 36,000척 이상에서 29,000척

이하로 20%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그 이후도 계속되고 있다. 특정 어업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어업조정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1,787개의 저어어업 허가와 743개의 태평양 연

어허가를 환수하였으나 감척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중에 있다.

(4)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기타 정책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기타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가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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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투자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생산부문에서의 어획능력 증가를 간접

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둘째, 어선대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어획능력 증가를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어선대체시 같은 길이

(length overall)의 어선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30) 셋

째, 개별쿼타(IQ)와 기업할당(EA)제도를 통해서 어획량을 통제하고 어획능

력의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IQ나 EA의 도입후 모든 어선

의 어획능력이 감소했다. 즉 IQ나 EA 제도하에서 각 어선은 자신이 할당

받은 쿼터를 어획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어획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익이

되고 과잉투자는 자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5) FAO 행동계획의 이행

캐나다는 어획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지지하는 한편, 점

차 증가하고 있는 편의치적선과 불법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캐나다는 해양수산부내에 캐나다의 행동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부처간

작업반을 조직했는데 이 작업반의 첫 번째 임무는 국제행동계획에서 정

하고 있는 대로 국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업반에서

는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을 포함하여 캐나다 선단에 대한 어획능

력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업계 및 각 지

역과의 협의하에 어획능력 감축이 필요한 업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

획으로 있다.

아울러 캐나다 어업 및 양식어업 장관 심의회 (Canadian Council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Ministers-CCFAM)의 어획능력관리 작업단도 어

획능력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CCFAM은 해양수산부의 연방장관과

어업 및 양식어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지방장관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반면 CCFAM 작업단의 임무는 캐나다의 현 어획능력 상태를 평가

하고, 어업자원과의 균형여부를 검토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잉어

획능력 감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작업단의 이

러한 노력은 금후 캐나다가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

30) 우리나라에서는 어선대체시 동종 업종의, 기존 어선 이하의 톤수를 가진 어선으
로만 대체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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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4) 유럽연합(EU)

( 1) 개요

1983년 당시 EC는 어업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공동정책을 20년

기한으로(1983∼2002) 채택했다. EU 공동어업정책(CFP)이라 불리는 이 정

책은 진입제한, 마케팅, 어획쿼터배분, 기술적 보존조치, 감시 및 구조조

정정책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유럽의 어선세력을

감축하기 위한 구조정책(structural policy)과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예산정책이 특히 중요하다.

유럽 해역의 어업자원량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감축하는 것

이 주된 목표인 장기 감척유도프로그램(Multi-Annual Guidance Programme：

MAGP Ⅰ)이 1983∼1986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MAGP Ⅰ은 통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선증가를 엄격히 통제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1987

∼199 1년 사이에 실시된 MAGP Ⅱ도 유럽 어선세력의 과잉어획능력을 방

지하는 데 실패했다.

그 후 1992년 12월, 1993∼1996년 사이에 시행할 MAGP Ⅲ를 수립했는데

이 때부터 유럽 어선의 과잉어획능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아직도 이로써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1997∼

1999년간 시행한 MAGP Ⅳ와 2002년까지 계속될 MAGP Ⅴ를 채택하였다.

(2) EU의 어업구조조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MAGP Ⅲ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

를 얻기는 했지만, 집행위원회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집단을

선정한 후 이 집단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유럽의 어업문제와 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1996년 4월 22일 이 전문가집단은 유럽 전반에 걸쳐 과잉어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획노력을 상당히 감

축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20% 이상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어업자원량과 지속가능한 이

용의 균형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2년 말까지 수산분야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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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결정하였다.

현재와 같은 어업자원의 감소는 과거의 MAGP의 부적절함을 확인하는

것이고, 과거보다 더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가지는 새로운 MAGP가 채택

되어야 한다.

과잉어획은 과잉어획능력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과잉어획능력의 제거는

어업의 지속, 어획자원의 재생산력 유지 및 고용확보라는 공동어업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된다 .31)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1997∼2002년 사이에 어선세력의 40%를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국의 장관들은 1996년 10

월 14일의 회의에서 이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주장, 상당한 논쟁 끝에

MAGP IV를 위한 목표 및 세부 규칙：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

일까지의 유럽 어업구조조정에 합의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2)

첫째, 각 프로그램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01년 12월 3 1일

까지 연간 중간목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달성한다.

둘째,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잠정적 감축률은 고갈위험 어종(deple- tion

risk stocks)의 경우 30%이고, 과잉어획 어종(over exploited stocks)의 경우

에는 20%이며, 완전개발 어종(fully exploited stocks)의 경우에는 1997년에

서 2001년의 기간동안 어획노력의 증가를 금지한다.

셋째, 어획노력 감축목표는 어업관리나 어획능력 감축 또는 양자의 동

시추진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잔존하는 과잉어획능력은 어업허가의

취소를 통하여 소멸되어야 한다.

넷째, 대상어선은 MAGP Ⅲ과 각 회원국들의 다양한 상황과 주요어종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섯째,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연안어선은 총길이가 12m 이하

인 어선에 한정한다.

여섯째, 이 소형어선들과 관련하여 톤수(G/T)와 동력(KW)으로 표시된

총 어획능력의 증가가 항해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프로그램의

목표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1) EU, COM(95) 463 f inal, Nov.10, 1995, p.9.
32) Conclusions of April 14-15, 1997 Fisheries Council , Reuter European Community

Report, April 1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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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행 정책의 개선방향

1) 어업구조조정사업의조속한완료

우리나라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감척어선 668척을 포함하여 1999

년까지 총 1,282척의 연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을 완료하였다. 또한 2000년

말까지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이 마무리되고 나면 상당수 근해어선이

추가로 감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이로써

는 충분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일반감척사업이 큰 폭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감척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많은 어업자들이 어

업구조조정에 참여토록 하되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증

액하고, 필요할 경우 타 부문 예산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

로 구조조정사업을 완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허가어업인 연안어업에 있어서도 신규허가를 지양하

고 업종간 조정을 통해서 적정 어획노력량을 유지토록 함과 동시에 어선

감척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33)

그런데 이상과 같은 어업구조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어업허가 목표로서 허가정수와 조업구역을 전면 재조정

하고 유휴허가 정비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허가정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첫째, 한·중·일어업협정 타결

이후 축소된 어장을 대상으로 어종별 최대 지속적 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을 산정하고 이를 업종별로 배정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현행 정수에서 자원측면에서의 감척비율, 어업협정으로 인한 감척

33) 1998년 말 현재 양식어선, 운반선 및 조사선 등을 제외하고도 57,774척의 어선이
있었으나 <표 4-11>에서 보듯이 1999년 말까지 연안어선의 감척은 397척에 불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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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경영상태 및 어업인의견 등을 종합하여 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

다.

다음 유휴허가정비에 있어서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행정기관, 어업인

단체, 업계대표 등으로 가칭 어업허가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정

비대상 어업허가를 결정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서 정

비대상 어업허가를 선정하면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확인절차

를 거쳐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2) 불법어업근절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불법어업의 근절 없이는 구조조정사업은 물

론 자원관리형 수산정책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양한국(OK)2 1에

서도 불법어업과의 전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즉 2000년부터 5년 이내에 연근해 불법어업 완전근절을 위하여 첫째,

헬기를 이용한 공중감시, 어업지도선과 해경경비정을 통한 해상단속, 입

출항 점검을 통한 항포구 단속 등 입체적 감시·단속 실시. 둘째, 상습적

불법어업 무등록·무허가 어선의 몰수 등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 대응 방

안 강구. 특히 소형 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무허가 삼중 자망 등은

집중적 단속 실시. 셋째, 불법어업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계망 차

단. 즉 불법어선 건조, 불법어구 제작, 불법어획물 유통 등 근절. 넷째,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어업인단체, 환경단체 등의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불법어업 근절운동 병행. 다섯째, 불법어업을 포기하고 합법

적인 어업으로 전환하고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전업비용 등 지원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은 모두 필요한 것이나 이 중에서 입출항 점검을

통한 단속과 불법어선 건조, 불법어구 제작, 불법어획물 유통단속 등 육

상에서의 단속이 단속비용면이나 단속의 실효성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아

울러 어업인 자율에 의한 불법어업 근절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서 불법

어업 고발자나 불법어업 없는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부여

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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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병행하여 자원관리형 어업체제의 구축이라는 대전제하에 현

재 불법어업에 해당하는 요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불법어업으로 분류되는 조업행위 중에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로 인한 것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새로운자원관리방식의도입

새로운 자원관리방식으로서 TAC 할당제도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

다. 특히 TAC 할당제도가 정착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어획노력량 통제제

도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하게 됨으로 관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업자원의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최근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

고 높은 혼획비율 등 어업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C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ITQ제도를 도

입한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우선 TAC 할당제도를 적용하기 쉬운 어종을 대상으로 근해어업에 한해

사업을 계속하되 사업결과에 따라서 대상어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일본의 자원관리형 어업과

같은 형태의 관리방식 정착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도 몇 개 어종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역 또는

어업(종)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이 사업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관

리 우수어업(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유

인책을 제공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본의 학자들도 지적하

고 있는 것처럼 어업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해야 하고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관리 방안을 효율적

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lx x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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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양어업의 구조조정과 국제협력 강화

1) 원양어업의구조조정

국제적인 어업관리에의 동참은 물론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

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원양어선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원양어업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은 1993년 UN의 결의에 의해

100여 척에 이르던 오징어 유자망어선을 전면 금지한 것과 한·일어업협

정에 의해 북해도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 11척을 철수시킨 것, 그리고

2002년까지 꽁치봉수망어선 30척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 FAO를 중심으로 국별 어획능력감축 요구가 강화되고 있

고, 오만, 인도네시아 등 주요 연안국에서도 외국어선의 입어규제를 강화

하는 등 국제적인 조업규제동향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어선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여건변화와 함께 해역별로 출어어선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어선감척)을 추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정 등에 의한 특별감척 외에 연근해어업과 같이 일반감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선·어구의 매입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국제협력강화

우리 정부에서는 국제 어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어업협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중국, 페루, 세이셀, 기니아 등 국가와 어업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2개국에 불과한 어업협정 체결국을 2010년까지

22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금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협약 및 협정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며 특히 국제포경위원회(IWC) 등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는

국제수산기구에 대해서는 국제동향에 대응하여 국내제도를 신속히 정비

하는 등 국제적 어업관리에 적극 동참할 계획으로 있다.

l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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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리나라의 행동계획수립 방안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FAO의 지침에 의하면, 각국은 국제행동계획의 이

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범의 성격은 자발적 규범으로서 2000년 말까지 어획능력의 평가

를 위한 예비분석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2000년 말까지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국제기록 수립

을 지원하고 2001년까지 긴급조치가 필요한 어선 및 선단에 대한 체계적

인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2년 말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4년마다 주

기적으로 점검하되 2005년까지 행동계획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이행결과를 FAO 수산위원회 개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2000년 말까지로 되어있는 예비분석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사·평가하고 있는 어획강도의 평가체계와 그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

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평가는 주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므로 상

당히 유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행동계획에서는 1994년 이후 우리가 추진해 온 구조조정, 특히

어선감척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어선감척을 추진한 국

가는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미 적지 않은 어선을 감척하였고,

특히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추가로 어선을 감척할 경우 상당한 척

수를 감척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3년 UN의 결의에 의해 100여

척의 유자망어선을 감척한 것이나 국제포경협회(IWC)의 결정에 따라 포

경어업을 전면 금지한 것도 국제적 어업관리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서 널

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치적선의 처리, 즉 국적선

화 계획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편의치적선을 없앤 것을 국

lx x 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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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도 107척으로 추정되는 편의치적선

을 조만간 전부 국적선화 할 계획임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넷째,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획능력 평가방법에 따라 우리의 어획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FAO에 통보함과 동시에 우리의 관리목표로

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이를 위한 통계패키지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34) 분석에 필요한

자료만 확보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별도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방법을 보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즉 어선감척사업 외에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

는 각종 어업관리 방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즉 TAC 할당제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34) On Front라는 이름의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LP)을 이용한, 비교적 간단
한 것으로서 Farrell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계측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lx x x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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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1차적으로 2000년 말까지

FAO에 제출해야 할 어획능력평가를 위한 예비분석과 2002년까지 제출해

야 할 우리나라의 국별 행동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전

자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4 1개 주요어종별

적정 어획강도 평가체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가 주요내용이 될 수 있다

고 판단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현행 어업관리방안과 연근해 및 원양어업

의 구조조정 실적 및 계획 등이 주요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FAO의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수립 및 이행은 표면적으

로는 자율적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세

계적인 수산강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여러 조치 중에는 국제적으로 크

게 평가를 받을 것도 많이 있고, 현재 계획중인 여러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오히려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한 어느 국가보다 모범

적인 사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획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직 다소의 문제를 가지

고 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어업의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후자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특수성35)을 감안한 계획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국

제규범에서도 허용하고 있어 역시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이상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때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사태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산자원 보

존과 지속적인 어업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노력

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5)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과 같이 규모화된 어업도 있으나 영세어업이 다수를 이루
고 있는, 이른바 어업경제의 2중성을 말한다.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이나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수립지침에서도 전통적 어업에 대해서는 특별고려

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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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미국의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안) 중

관련제도 및 관리방안

1 . 법적·제도적 구조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어업에 관한 주된 법은 1996년 10

월 지속적 어업법(Sustainable Fisheries Act：SFA)의 통과와 함께 대폭 개

정된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이하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법이라고

함)이다. SFA는 미국의 상무부 산하 국가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의 해양수산단(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s)의 관리 및 보존 조치를 요하는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갈된 어족자원의 과잉어획 방지 및 금지

② 고갈된 어족자원을 MSY 수준으로 회복

③ 혼획의 감소와 불가피한 혼획으로 인한 어류사망률의 최소화

④ 주요 어군의 서식지 지정 및 보존

1998년과 1999년에는 상기의 주요 법에 대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며, 과

거에 제기된 보완사항의 이행 및 기타 주요 이슈에 관한 종결과 검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다만 1998년 말에는 북태평양의 저어류, 특히 알래스

카산 대구에 관한 프로그램이 미국 어업법에 따라 실행되었는데 대구를

어획하는 어업의 어획능력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 및 기금설치가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단은 10년 이내에 과잉어획을 종결시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SFA의 위임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였고, 미국의

주요 어군 서식지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하원에서 위임한 보고사항들을

완성하는 한편, 비정부기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어로활동은 지역수산관리위원회(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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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y Management Councils)에 의해 개발되고 상무부에 의해 승인된 어

업관리계획(Fishery Management Plans-FMPs)에 의해 운영된다. 1999년 12

월 3 1일 현재 4 1개의 FMP가 실행중이며,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개발단

계에 있다. 미국의 총어획량 중 3/4 이상이 FMP에 의해 관리되며, 나머지

1/4의 대부분은 연안의 주들에 의해 관리된다. 실질적으로 미국 어획량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6%의 어류가 미국 해역에서 어획된다. 연방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어업의 거의 대부분이 TAC와 다양한 진입규제조

치에 의해 운영되고, 3개의 어종(halibut와 sable fish；ocean quahog와 surf

clam；wrechfish)은 개별양도가능어획쿼터(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ITQ)에 의해 관리된다.

미국의 어선어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는 1998년의 어업법 개정시 개정

된 국기게양(flagging), 소유주(ownership), 그리고 연안항해(cabotage)에 의

하여 규제된다. 미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기본적으로 미국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s)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갖추고, 미국에서 건조되

고, 75%이상 미국인이 소유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

가지의 ITQ상의 쿼터를 외국인에게 할당하는 것은 어업관리계획에 의하

여 금지된다. 가공, 무역, 마케팅 및 양식어업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 대

한 외국의 투자는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자

유롭다고 할 수 있다.

2 . 어선어업 (Capture Fis he ries )

1) 고용과어선의구조및활동 (Employmen t an d th e Stru ctu r e

an d Performan ce of th e Fleet )

미국의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어선은 약 25,000척에서

30,000척(5톤 이상 어선 대상)으로 추정된다. 어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

근 몇 년간의 어업활동은 최적 수준이 아니었다. 다양한 어업분야에 종사

하는 선원들의 수에 관한 정보는 없으나 가공업과 도매업의 경우에는 연

평균 8만 3천명이 4,817개의 공장에 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수산

물 가공업은 1,297개의 공장에 5만 4천명이, 그리고 도매업은 3,520개의

공장에 2만 9천명이 고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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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자원현황

지속가능한 어업법(SFA)에 의하면 상무부장관은 각 지역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내의 어업자원 현황에 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과잉 어획

되고 있는 어업자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SFA에 따라 과잉어획자원을 파

악하는 기초는 어업관리계획상의 과잉어획에 관한 현 개념정의이다. 신

국가표준지침(National Standard Guidelines) 이전까지 과잉어획에 대한 대

부분의 정의는 어획사망률 또는 어군밀도(stock bio-mass) 중 하나에만 기

초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를 결정하는 기준

이 최대어획사망 등과 최소어군크기 또는 양자 모두를 명시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어획사망률이 과도하고 최소어군크기가 충

족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조사한 가장 최

근의 어업현황보고서는 98종을 과잉어획상태로, 127종을 적정상태로,

그리고 5종을 과잉어획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674종

에 대해서는 과잉어획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각 어종에 대한

평가는 과잉어획에 대한 어업관리계획상의 개념정의를 이용하였으며, 일

부는 해양수산단에서 1999년 출간한 Our Living Oceans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즉 1999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90종이 과잉 어획되고 있으며, 200종은

적정하게 어획되고 있고, 10종은 과잉어획 상태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544종에 대해서는 과잉어획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는 과잉어획을 금지시키고,

과잉어획된 자원을 회복시키는 한편 과잉어획상태에 근접하고 있는 어종

이 과잉어획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회복 프

로그램들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다

만 어군의 생태학적 원인이나 환경적 요인 또는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정상의 관리조치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편 해양수산단에서 출간한 Our Living Oceans에서는 과잉어획이라

는 개념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대신 MSY와도 유사한 장기잠재생산

(Long Term Potential Yield-LTP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

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203종 중 36%가 LTPY 미만으로,

3 1%가 잠재생산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11%는 이를 넘는 것으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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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2%는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어업자원관리

해양수산단과 8개의 지역수산관리위원회는 3∼200해리에 이르는 EEZ에

서 어업을 규제하고 0∼3해리의 주 관할해역에서 당해 주와의 협력하에

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41개의 공식적인 어업관리계획(FMP)을 실행

하였다. 나아가 어업관리계획은 하나의 특정 계획, 즉 대서양의 고도회유

성어종(참치, 황새치, 상어 등)을 미국의 EEZ 근처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한다. 어업관리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어업은 미국 전체의 약 70%(가치

기준) 정도를 차지한다.

검토기간 동안 관리조치에 근본적이거나 중요한 변화는 없었으며, 해양

수산단과 지역수산관리위원회들은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법에 대한

1996년의 지속가능한 어업법의 개정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

관리체제하에서 미국이 과잉어획과 자원남획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

업규제는 일반적으로 점차 엄격해져 갔다. 이에 따라 어업관리계획의 수

도 1990년의 32개에서 1999년에는 4 1개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어업관리계

획의 내용도 쿼터와 어구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어획노력과 진입을 규

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후반 무렵

에는 연방정부 관할하의 어업에는 대부분의 다양한 진입제한조치들이 도

입되었다. 이 진입제한조치에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① 허가발급일 통제

② 허가나 어선에 대한 모라토리움

③ 허가나 어선에 대한 진입제한

④ 개별조업쿼터(ITQ)

4) 상업적어업(Commer cia l Fish eries )에대한관리수단

미국은 TAC, 어구 및 어선 규제, 금어기 및 금어구, 체장제한, 그리고

개별어획쿼터 등 다양한 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과잉어획을 10년 이

내에 종결시키도록 하고 있는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법의 위임에 의거

하여 미국은 향후 이 관리조치들을 수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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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적어업 (Ab origin al Fish er ies )

서부 알래스카지역의 개발쿼터(Western Alaska Community Development

Quota-CDQ) 프로그램은 알래스카의 베링해 연안에 위치한 57개의 지역공

동체에 어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의 총인구는 약 2 1,000명이며 이

중 약 77%가 알래스카 원주민들이다. 이 CDQ 프로그램에 따라 저어류,

보호어종, 게 및 넙치 쿼터의 7.5%가 서부 알래스카의 지역공동체에 할

당되었다. CDQ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에 기초한 수산가공산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서부 알래스카에서 가공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CDQ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행 및 효율성 평가는 국립연구심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의해 1999년에 작성된 The Community Development

Quota Program in Alaska라는 의회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CDQ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3 . 감시 및 집행 (Monitoring and Enforcement)

NOAA 수사국은 연방 어업법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1) 수사및순찰

NOAA 수사국은 형사 및 민사 사건 모두를 수사하고 기소한다. 어업자

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 깊은 불법어획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부서에서 진행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활

동을 기소하고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법 집

행요원들도 순찰과 임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기능은 주로 항구와 연

안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잠재적인 위반을 저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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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공동체에기초한경찰활동및문제해결

현재의 법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찰활동 및 문

제해결(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Problem Solving-COPPS)방법을 활

용함으로써 법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홍보, 시민정신

및 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법준수는 지역공동체내에서의 상호협조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COPPS는 지역공동체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협동과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과 이해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법을 준수하

도록 하는 데 있어 처벌 위주의 조치보다는 자율적인 조치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수사와법준수를증진시키기위한기술의활용

최근 몇 년간 단속기술의 발전은 어업종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유력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다. 즉 위성을 이용한 선박감시시스템

(Vessel Monitoring Systems-VMS)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전국적인 어

업관리계획의 개발이 그것이다. VMS는 어선에 대한 위성이용 추적과 통

신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업관리자는 물론 어업자들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도구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유망(流網)과 기타 어업에 대한 어로활동을 이를 통해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적인 감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도 동참하고 있다. 즉 현재 하와이에서 활동중인 120여 척의 연승어선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중인 270여 척의 가리비어선들에 대한 VMS 추

적 프로젝트는 완성단계에 있으며 대서양의 고도회유성어족과 알래스카

의 고등어 어업도 곧 포함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VMS는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원격 레이더 사용과 같은 여러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

다.

4) 협조체제구축과촉진

해양수산단은 현재 25개의 주와 협조적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

한 파트너 외에도 다양한 정부기관 및 기구들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긴밀

하게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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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국적 어업협상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미국은 다수의 다자간 또는 쌍무협상에 참

여하였고, 국제협정 및 기타 약정을 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국제어업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은 이러한 협상과 협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이다. 우선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수산업 보조금과 관세에 관한 WTO의 합의를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② 중서 태평양의 고도회유성어족을 관리하는 지역기구를 설립하기 위

한 다자간고위급회담(MHLC)에 수 차례 참여하였다.

③ 동남부 대서양 어업을 관리하는 새로운 지역기구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과 함께 아프리카 연안국을 비롯한 몇몇 원양어업국들과 협상

을 진행하였다.

④ 불법, 미규제 및 미보고 어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FAO가 후원하는

협상을 지원 및 준비하였다.

다음으로 협정 및 기타 약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① 태평양 연어어업에 대한 공동관리 및 상호진입에 관하여 캐나다와

협정 체결하였고

② 동부 열대태평양에서 돌고래 사망률을 통제하고 참치를 관리하는

조직을 협상하는 데 참여하였다.

③ 한편 FAO가 승인한 세 개의 주요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기술 및 정

책 협의를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연승어업으로 인한

바닷새 사망률 감소, 상어 및 상어관련 어종의 관리, 어획능력관리

등 세 가지이며, 미국은 이 행동계획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다

른 FAO 회원국들도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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